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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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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이철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책임연구원

Ⅰ. 서론1)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감염병에 대한 불확

실성으로 물자 및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소비가 침체되는 한편, 

비대면·디지털 중심의 소비행태가 가속화되고 있다. 해외 분석기관과 석학들은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Next Normal’, ‘Chapter 

Break’ 등으로 규정하고 산업 전반이나 산업구조가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

화할 것으로 예상한다(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0; Sneader & Singhal, 2020; 

박재곤, 2020; 이상원, 이혁균, 2020).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각국 

정부는 새로운 아젠다를 발표하고 디지털 가속화, 그린딜,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3가지 키

워드를 제시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20). 특히, 디지털 가속화를 의미하는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DX)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과제이며. 기업이 직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이다(Saarikko, Westergren, & Blomquist, 2020).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기업 회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디지털 전환을 제 

시하고 있다(経済同友会, 2020). 

한편, 2019년 APEC에서는 중소기업장관회의 공동성명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디지털 

혁신을 수용하고, 성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포용적 경제 성장을 촉

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APEC, 2019). 이는 경제성장에 있어 소상공인을 비롯

*  �본고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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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기업의 성장이 필요하며 디지털 혁신이 이들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 한다.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

하고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Kergroach, 2020). 구체적으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수용에 따른 부가가치는 약 25%, 생산성은 약 16% 향상되며(Karr, 

Loh, & Wirjo, 2020), 디지털 활용수준이 높은 소기업은 약 28%의 수익이 향상된다

(Deloitte, 2019). 이와 함께 Deloitte (2017), Reinartz et al. (2019), Grewal et al. (2020) 

등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비대면을 의미하는 온라인 판로 확대뿐만 아니라 고부

가가치 창출을 위한 고객 경험이 향상 된다. 

디지털 경제로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OECD(2017)에서는 ‘Going Digital’ 프

로젝트를 통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도구의 도입, 

확산, 촉진을 비롯하여 비즈니스 역동성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국 정부도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한국형 뉴딜’을 발표하고 국내 사업체 수의 84.9%

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사업체(통계청, 2019b)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한국형 뉴딜’ 정책과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 및 소상공인의 디 

지털 기술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디지털 뉴딜

1. 디지털 뉴딜 배경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

을 위한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을 처음으로 언급하였으며, 5월 7일 제2차 비

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그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이후 7월 14일 제7차 비상경제

회의 및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참조).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

가 직면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과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마련되었다. 이는 경제적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디지털·그린 경제의 인프라 구축에 집

중 투자하고 구조적 대전환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구조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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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1)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2) 그린 경제로의 전환, 3) 안정망 강화이다(기획재정부, 

2020a).

첫째, 비대면 수요 급증으로 인한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이다. 코로나19 이후 소매업, 개

인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으며(Bartik, et. al. 2020; 

Brimmer, 2020),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규격품뿐만 아니라 비규격품까지 온라인  

거래가 성장하고 있다(박재곤, 2020).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7년 1월 7.3조원 규모에

서 2020년 7월 13.0조원 규모로 2배 가까이 성장하였으며, 특히 모바일 쇼핑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그림1> 참조).

그림 1.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 변화(조원)  

자료: 통계청(2020), 9월 온라인 쇼핑동향조사. P)는 잠정치 

둘째,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재평가로 인하여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다. 선진국을 중심으

로 산업의 그린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녹색성장’, 유

럽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유럽 그린딜을 제시하였다(한국무역

협회, 2020). 

셋째, 양극화 심화에 따른 안정망 강화이다. 이상원, 이혁균(2020)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구조적 불평등이 표출되면서 사회취약성이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도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World Economic 

Forum(2020a, b), Kergroach(2020)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여전히 고속네

트워크망에 접속하기 어려우며, 디지털 기술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다. 

이러한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

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망 강화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그림 2> 참조). 

7.3

13.0

7.3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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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판 뉴딜의 구조

자료: 기획재정부 (2020a),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2020.

2. 디지털 뉴딜 세부과제

한국판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의 목표는 D.N.A.(Digital, Newwork, AI) 생태계 강화, 비

대면 산업 육성, 교육 인프라, 사회기반시설(SOC)의 4가지 분야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이

다(기획재정부, 2020b).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8월에는 2020년 추

진계획과 함께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하였다(기획재정부, 2020b). 이에 따른 추진 과

제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디지털 뉴딜 추진과제

분야 12대 과제 주관부처 주요 관계부처

1. D.N.A. 생태계 강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1ㆍ2ㆍ3차 全산업으로 5GㆍAI 융합 확산 과기부 문체부, 중기부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행안부 과기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과기부 중기부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교육부 -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교육부 고용부

3.비대면 산업 육성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복지부 -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중기부 고용부, 과기부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중기부 과기부

4. SOC 디지털화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 체계 구축 국토부, 행안부
농림부, 환경부,

과기부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국토부, 산업부 -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국토부 해수부

자료: 기획재정부 (2020a),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2020.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고용·사회안전망+사람투자)

① D.N.A
생태계
강화

②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③ 비대면
산업
육성

④ SOC
디지털화

디지털 뉴딜

⑤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⑥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⑦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그린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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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첫째, D.N.A. 생태계 강화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며, 인공지능 응용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개방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디지털 기업을 대상

으로 우대 보증을 실시하고 VR·AR 제작 지원을 통하여 콘텐츠 산업을 육성한다. 정부차

원에서는 지능형 정부를 표방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며, 양자암호통신 기술 

및 관련 시장을 육성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의 안전 실태를 진단한다.

둘째,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은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으

로 크게 무선망 구축, 스마트기기 지원,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구성된다. 다음

으로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립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강의 

지원, 글로벌 유망 콘텐츠 도입, 공공 및 민간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셋째, 비대면 산업 육성으로 크게 스마트 의료, 중소기업 원격 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

인 비즈니스 지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스마트 의료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구축하고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IoT·AI 활용 디지털 돌봄, 만성질환자에게는 웨어러블기기 보

급 및 질환 관리를 시행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을 위하여 원격근무 인프라  

마련을 위하여 바우처를 지원하고 공동활용 화상회의 거점을 마련하여 디지털화를 유도한

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하여 온라인 판로, 스마트 상점, 비대

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넷째, SOC디지털화로 교통,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대응의 4대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및 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며,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

축한다. 먼저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로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도입을 비롯하여 

정밀도로지도, 원격제어 시스템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다음으로 스마트시티, 스마트 산단을 조성하며, 육상물류와 해운물류로 구분하

여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대형 e-커머스 물류단지 등을 조성한다.

디지털 뉴딜 추진과제 4대분야 중, 소상공인 관련 과제는 세번째인 비대면 산업 육성 추진 

과제에서 12대 과제 중 하나인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으로 크게 3가지를 추진한다.

첫째, 온라인 판로 지원이다. 소상공인 32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 및 쇼핑몰뿐

만 아니라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온라인 시

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입점 교육 및 민간 O2O 플랫폼 입

점을 지원하며, O2O 플랫폼 배달 대행비, 앱 홍보비와 광고비 등을 지원한다.

둘째, 스마트 상점 지원이다. 스마트 상점 지원은 5G 통신망을 활용하고 AI기반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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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구축하는 것으로 도·소매업,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스

마트 상점 10만 개를 지원하고 제조업은 스마트 공장 1만 개를 지원한다.

셋째, 비대면 기술개발 지원이다. 비대면 비즈니스에 필요한 ICT 특화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바우처를 지원한다.

Ⅲ.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정책 및 현황

1. 소상공인 성장·혁신방안 2.0 추진방향

지난 9월 17일,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발표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소상공인 성장·혁신 방안 2.0)”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0.9.17). 이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

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15.4% 수준이며, 주요 활용기술은 배달앱 등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

몰 20.3%, 스마트오더 5.1% 등이다. 이러한 기술은 주로 온라인 판매 또는 O2O(Online to 

Offline)판매를 연계하는 기술들이며, 이 밖에 키오스크를 포함한 무인결제, 스마트 디스

플레이 등이 활용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도·소매업, 수리서비스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나는 반면,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의 디지털 기술 활

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관계부처합동, 2020.9.17).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은 기존 “소상공인 성장·혁신 

1.0”을 통하여 마련된 하드웨어적 기반을 바탕으로 비대면·디지털화로의 패러다임에 선 

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세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첫째, 전통시장·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2025년까지 디지털 전

통시장 500개소를 비롯하여, 소상인 대상의 스마트상점 보급 및 확산 10만 개, 라이브커머

스 등 온라인 지출을 지원하며, 소공인 대상 스마트공방 1만 개를 보급하는 한편, 2022년

까지 이들이 집적한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 3곳을 지원한다.

둘째,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하여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한다. 디지털 취약계층

을 중심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 5만 명, 상생협력기금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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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상공인 디지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정보비대칭

을 해소하고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영·상

권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간편결제 확산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부담을 경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

여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장비 구입을 비롯한 스마트 기술이용 촉진을 위하여 4,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2,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림 3. 소상공인 성장·혁신방안 2.0 추진방향

2.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승인통계를 활

용할 수 있으며, 2018년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 2020) ,전통시장·상점

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 2018년 서비스업조사(통계청, 

2019a),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 2019)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디지털 

기술 활용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2020)의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전

자상거래를 통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소상공인 비중은 6.0%이며, 디지털 전환의 기초가 되

는 상거래 현대 관점에서 카드결제 비중은 49.4%로 아직까지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경영

자료 : �관계부처합동(2020.9.17.),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소상공인 성장·혁신 방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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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산업적 관점에서도 디지털 전환은 초기수

준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통계청(2019a)의 2018년 서비스업 조사를 살펴보면, 인터넷 

판매 비중은 도매업이 3.8%, 소매업이 10.1%이며, 농림축산식품부(2019)의 외식업체경영

실태조사에서도 배달앱 사용비중은 11.2%, 키오스크 사용비중은 1.5%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국내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KFC,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은 이미 2017년부터 키

오스크를 도입하여 전체 매장의 60% 이상이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있으며, CU, 이마트24 

등의 편의점을 중심으로 부분무인결제를 활발히 도입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중앙일보, 2020.1.21.). 

그림 4. 외식업 키오스크 도입률(좌), 주요 편의점 부분무인결제 도입점포(우) 

자료: 중앙일보(2020.1.21), 편의점 마저 ‘키오스크 쇼크’ 내 알바자리가 위험하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상인회 공동사업에서 소셜미디어 활용이 6.4%, 정

보화 사업 중 홈페이지 보유 시장은 전체의 10.9%이며, 배송서비스,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

하는 시장은 각각 8.8%, 3.5% 수준이다(<표 2> 참조). 점포 정보화 수준에서도 점포 블로

그, 인터넷 쇼핑몰 등의 보유 비중은 전체 점포의 3% 미만인 반면, 배송서비스는 30% 수

준으로 활용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표 3> 참조). 이는 대면 중심의 전통시장에서도 

근거리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도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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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보화 사업현황(단위: 개, %) 

사업종류
실시/보유 미실시/미보유

구성비 구성비

시장·상점가 홈페이지 156 10.9 1,281 89.1

인터넷쇼핑몰 19   1.3 1,418 98.7

모바일앱 63   4.4 1,374 95.6

배송서비스 126   8.8 1,311 91.2

장보기서비스 50   3.5 1,387 96.5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0), 2018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95-99p.

표 3. 전통시장 점포의 정보화 현황(단위: %) 

구  분 점포 블로그 인터넷 쇼핑몰 POS 보유 배송서비스 자체적 할인 및 적립서비스

2018년 2.2 1.4 5.9 30.2 4.7

2017년 2.0 1.6 9.7 30.9 5.7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0), 2018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95-99p.

        상기 정보화 사업은 시장 단위로 점포 정보화와 상이.

3.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장애요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장애요인은 크게, 소상공인 고령화, 플랫폼 업체와의 갈등, 인

프라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소상공인 고령화 문제이다. 전체 소상공인 중 50대 이상 비중은 57.7%이며(중

소벤처기업부, 2020), 전통시장은 79.5%(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로 국내 취업자 

40.1%(통계청, 2019c)에 비하여 높으므로(<표 4> 참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고령화로 

인한 디지털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의 2019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취약계층인 55세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

민 대비 64.3% 수준이며, 특히, 디지털 정보화 기기의 기본적인 이용능력을 의미하는 디

지털 역량은 51.6%로 낮은 수준이다(<표 5> 참조). 더불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또한 39.3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낮은 수준이다(김기웅,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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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취업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연령별 비중 비교(단위: %) 

연령 취업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20대 이하 13.9 2.4 1.0

30대 21.0 12.9 5.4

40대 25.0 27.0 14.1

50대 23.8 34.4 33.0

60대 이상 16.2 23.3 46.5

자료 : ‌�통계청(2019c),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현황, 중소벤처기업부(2020), 2018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2020), 2018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재편, 재가공.

표 5. 55세 이상 고령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단위: %) 

구분 '17 '18 '19

종합 58.3 63.1 64.3

접근 89.9 90.1 90.6

역량 41.1 50.0 51.6

활용 59.9 62.8 63.9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2019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둘째, 플랫폼 업체와의 갈등 문제이다. 기존 온라인 광고, 배달앱을 비롯한 O2O 시장에

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며, 기본적으로 플랫폼의 서비스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중개서비

스와 경쟁관계 또는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면서 수수료 갈등이 발생한다(박유리 외, 2016). 

<그림 5>와 같이 플랫폼은 오프라인 거래의 전방채널이며(Du & Tang, 2014), 소비 활동

은 오프라인에서, 나머지 과정은 플랫폼에서 발생한다(신승만, 노화봉, 박선영, 2015). 이

러한 구조로 인하여 플랫폼의 과다한 수수료와 정보독점에 대한 이슈가 발생한다. 예를 들

어, 플랫폼 수수료는 단순중개 역할에 비하여 과다하며, 플랫폼이 소비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판매자 입장에서는 고객관계 관리를 위한 기초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

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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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O2O플랫폼의 서비스 흐름도

셋째, 인력을 비롯한 인프라 부족이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채널 활용 시 물류망 정비를 

통한 운송 거리 단축, 배송 비용 절감 등을 기반으로 기업에서는 판매 가격을 낮추게 된다

(河田皓史、平野竜一郎, 2018). 그러나 소상공인 사업체는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Ⅳ. 향후 정책 방향

대전광역시 소상공인은 2018년 기준 총 92,991개 사업체이다. 대전광역시는 도매 및 소

매업, 운수 및 창고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비중이 전국 대비 높은 편

이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 1) 디지털 전환 인식개선, 2) 플

랫폼 활성화 인프라 마련, 3) 오프라인 매장의 디지털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할 

것이다.

표 6. 대전광역시의 업종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 및 비중(단위: 명, %) 

산업별(10차)중분류
전국 대전광역시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전산업 3,236,238 100.0% 92,991 100.0%

G. 도매 및 소매업(45~47) 880,521 27.2% 26,664 28.7%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654,097 20.2% 17,874 19.2%

H. 운수 및 창고업(49~52) 383,109 11.8% 12,375 13.3%

C. 제조업(10~34) 363,374 11.2% 7,275 7.8%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

비스업(95~96)
290,112 9.0% 9,356 10.1%

자료 : 통계청 (2019b),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재편·재가공.

자료 : ‌�Du, Y. & Tang, Y. (2014), Study on the 

Development of O2O E-commerce Platform 

of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Offline 

Service Qu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Social Science, 5(4), 3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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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을 비롯하여 체험공간

이 필요할 것이다. 과거 온라인 광고를 소상공인이 활용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사기

로 인한 피해이며, 이는 온라인 광고업체와 소상공인 간 정보의 비대칭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6)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온라인 광고 분쟁의 91%가 온라

인 광고대행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소상공인이 온라인 광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광고대행사에서 소상공인과 부당 계약을 체결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

한다. 더불어 소상공인은 온라인 광고를 비롯하여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계약 시 일반적으 

로 업체 또는 지인 추천 등 구전을 통하여 선택한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8). 따라서 

이러한 계약에 있어 소상공인이 플랫폼 또는 디지털 기술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경험

하고, 계약 시 올바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 

먼저, 교육을 살펴보면 플랫폼 기업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플랫폼 기

업들 중 일부는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배달의민족(사명 : 우아한형제들) 배민아카데미와 

같이 소상공인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생업을 포기하며 서울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하기 어렵다. 반면,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은 서울 외 지역에서는 교육공간 확보 문제로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

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전환 교육을 추진하

는 방법과 함께 민간 플랫폼 업체와 협업을 통한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

광역시에서 소상공인 대상 교육공간을 플랫폼 업체에게 제공하는 한편, 네이버, 배달의민

족 등은 대전시에 적합한 특별교육 과정을 기획하여 제공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기술 또는 플랫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은 다

양한 플랫폼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광고 및 판매채널을 선택하기 보다는 플랫폼 업체별 

고객군이 상이하다고 인식하여 2개 이상의 플랫폼 업체를 활용한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

단, 2018). 더불어 다양한 디지털 기술 중 소상공인 입장에서 자신의 영업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나 방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플랫폼 및 디지털 기술에 대하

여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National Confederation of Italian SMEs, 프랑스의 French Con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등에서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및 인식 제고를 비롯하여 기술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SEMUnited, 2018).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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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7곳의 우수 스마트 상점을 선정하였다. 소상공인은 

자신에게 맞는 디지털 기술이나 활용방법 등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

여 디지털 기술의 활용 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체감하게 된다. 대전광역시는 보다 지역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지역의 대표업종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대표업종

에 활용되는 기술의 특징을 소상공인이 실제로 살펴보고, 적용매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체험

형 점포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플랫폼을 통한 판로 확

대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배송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전국단위 배송과 지역단위 배송

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역 외 판매를 활성화할지, 지역 내 판매를 

활성화할지에 따라 접근방법이 상이하다. 지역 외 판매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전국단

위 온라인 판매 채널 혹은 홍보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며, 지역 내 판매는 배달앱과 같이 근

거리 판매 및 배송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만약, 경쟁력이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라면, 전국

단위 판매를 위하여 판매·재고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풀필먼트서비스(Fullfillment 

Service)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를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전국단위 판매가 가능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온라인 플랫폼 입점

을 지원하거나, 온라인 판매채널 플랫폼과 연동시킬 수 있는 내부관리 시스템을 구축 또

는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플랫폼은 지역단위에 한정할수록 경쟁에 취

약한 구조이므로 이러한 네트워크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Zhu &  

Lansiti(2019)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을 한정하는 플랫폼은 외부의 차별화 전략, 저가전략 

등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Uber와 같은 지역단위 플랫폼보다는 Airbnb와 

같은 전국단위 플랫폼의 경쟁력이 높다(<그림 6> 참조). 이러한 특성을 고려 시, 장기적으

로 대전광역시 내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하며, 전주기적 관점

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6. Airbnb와 Uber 네트워크 

          구조 비교

자료 : ��Zhu, F. & Lansiti, M. (2019), Why 

Some Platforms Thrive and 

Others Don’t, Harvard Business 

Review, 97(1), 1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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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라이브 커머스, 구독경제와 같은 변화에 소

상공인이 적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치삽시다’와 같은 

공공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형태의 판매채널을 소상

공인이 경험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대전광역시는, 이와 유사하게 대전광역시는 대

전지역화폐인 온통대전과 온통대전몰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지원으로

는 싱가포르 사례가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5월 외식 및 소매업체 대상의 Digital 

Resilience Bonus를 발표하고 간편결제, 전자청구서 도입과 전자상거래 솔루션, 비즈니스 

프로세스 디지털화에 최대 5,000달러 지원하고 있다(Government of Singapore, 2020).

그림 7. 싱가포르 

Digital Resilience Bonus

다음으로 지역 내 판매 지원을 위하여 지역 내 가치사슬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

으로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내 소비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코로

나19로 인하여 비대면·디지털 거래의 활성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다. 소

비자 입장에서는 건강한 먹거리나 감염병에 대한 위험이 적은 지역 내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로컬 푸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공급하

고 지역 내 근거리 배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장 내 고객체험 또

한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고객체험 향상을 위한 활용하기 좋은 기술 중 하나는 디스플

레이 기술이며, Grewal, et. al.(2020)이 제시한 매장 내 활용가능한 디지털 기술 중 키오

자료 : ‌�IDMA(2020), Digital Resilience Bonus 

e-Brochure Retrieved October 19, 

2020 from https://www.imda.gov.sg/

programme-listing/smes-go-digital/

Digital-Resilience-Bo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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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디지털 스크린, Ceiling Projection System, 스마트 윈도우,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디스플레이라는 특성은 동일하나 적용 위치, 능동형 여부 

등에 따라 활용방식이 달라진다(<표 8> 참조).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 

중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매장 내 소비자 경

험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표 7. 매장 내 활용가능한 디스플레이 기술

주요 기술 기술설명 예시

키오스크
(In-Store Kiosks)

•제품 정보 제공 Geissler Grocery(식료품)

디지털 스크린
(Digital Screens, 

Scatter Wall)

•�업체에서 생산한 SNS상의 콘텐츠, 사진, 동영상 

광고 제공

•�디지털 스크린이라는 형태는 동일하나, 벽면,  

테이블 등 위치에 따른 차이

•�업체에서 생산한 SNS상의 콘텐츠, 사진, 동영상 

광고 제공

•�디지털 스크린이라는 형태는 동일하나, 벽면,  

테이블 등 위치에 따른 차이

퀴즈(Quiz, 의류소매)

Ceiling Projection System 케이트 스페이드

스마트 윈도우
(Click-and-Flick Smart 

Windows)

•�매장 밖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스크린에 접속하여 쇼핑 및 구매

클라스 올슨(Clas Ohlson,  

소매업, 핀란드 다이소)

스마트 디스플레이
(Smart Displays)

•�일정시간 소비자가 스마트 미러 앞에 머무르면, 

셀피, 스타일 추천, 할인 등을 선택
H&M, 자라(Zara)

자료 : ‌�Grewal, D., Noble, S. M., Roggeveen, A. L., & Nordfalt, J. (2020), The Future of In-store Technology,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8(1), 96-113에서 일부 발췌.

이와 함께 미국 Eastern Market(D.C.)의 2020년 전략 계획에서 제시한 온라인 판매 

및 커브사이드 픽업(Curbside Pickup)과 같이 디지털 기술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

을 전통시장, 상점가 단위로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astern Market(2020)의 

Eastern Market Strategic Plan 2020을 살펴보면, 고객 경험 강화를 위하여 통합적 온라

인 쇼핑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배달기업인 Mercato와 제휴를 통하여 온라인 주문한 소

비자는 매장 내 수령, Customer Hub라 불리는 수령 장소에서 수령, 배달 중 선택하여 주

문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외공간을 사용하는 상인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

하여 사용공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장방문 고객의 이동, 밀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활력이 낮아지지 않도록 외부판매대 배치를 관리한다. 이를 통하여 시장에 주문 또

는 방문하는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한편, 내부적인 운영효율성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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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ustomer Hub 운영구조와 야외시장

자료 : Eastern Market(2020), Eastern Market Strategic Plan 2020.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우수한 과학기술연구 인력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내 연구개발 지원 시 소상공인 맞춤형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

원을 통하여 지역에 적합한 매장 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소상

공인 디지털 전환에 활용되는 기술 또한 4차 산업 혁명에서 중요시하는 VR, AR등의 기술

이며, 대전지역 내 연구기관에서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선도적 기술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으며, 안정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선별 투자와 함께 소상공인 눈높이에 맞는 보급형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이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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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의 
방향과 과제

김기희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 그리고 그 충격의 여파로 전례 없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

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강도 높은 봉쇄

조치를 단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지속되면서 기업의 투자 위축과 고용의 감

축, 소득 감소와 그에 따른 소비의 감소라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및 

지역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의 행태가 급변하면서 지역에서도 경제와 사회 전반의 구조

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면서 고용안

전망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으로 신기술과 신산업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플

랫폼 노동, 원격근무 확대 등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화 되고 있지만, 일자리 미스매치, 저숙

련 노동수요 감소 등도 함께 진행되면서 이직･전직과 실업, 소득 양극화 등에 대한 부담과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확대와 고도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법적 보호, 

실업과 소득 격차의 완화를 위한 안전망 강화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빠른 구제와 회복, 그리고 신속한 개혁이 코로

나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위상을 좌우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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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정

책을 추진하고 있고, 대전광역시도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연장된 개념인 「대전형 뉴

딜」 정책 계획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일자리 관련 대전형 뉴딜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정

책의 병행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목표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전시 일

자리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대전시의 「대전형 뉴딜정책」의 내용을 검토하고 정책적 방향과 과제를 도출할 것이다.

Ⅱ. 대전형 뉴딜정책과 일자리 개요

1. 정부의 뉴딜 정책 개요

1) 총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미래에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다. 핵심분야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의 투자계획과 일자

리 창출을 보면,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 원을 투입하여 190만 1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

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뉴딜에 58.2조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90만 3천 개, 

그린 뉴딜에는 73.4조 원를 투입하여 일자리 65만 9천 개, 안전망 강화에는 28.4조 원을 

투입하여 33만 9천 개의 일자리를 각각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2) 분야별 핵심과제 내용

(1)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로는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먼저 DNA 생태계 강화 과제는 디지털 신제품과 서비스 

창출, 그리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산업의 데이터･5G･AI 활용과 융합을 가속화하여 56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과제는 전국의 초･중･고, 대학, 직

업훈련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콘텐

츠 확충을 추진하여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 과제는 의료･근무･비

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비대면 산업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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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13만 4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SOC 디지털화 과제는 안

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해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 산업단지, 물류 등 스마

트화로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19만 3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것이다.

(2)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의 핵심과제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

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과제는 인

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38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과제는 적극적인 

R&D 및 설비 투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

지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여 일자리 20만 9천 개를 창출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과제는 미래 기후와 환경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도전할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의 확충을 통한 혁신여건을 조성하여 6만 3천 개의 일자리 창출

을 추진한다.

(3) 안전성 강화

안전성 강화의 핵심과제로는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과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고용･사

회 안전망 구축 과제는 위기 발생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일자리 15만 9천 개를 창출하는 것이

고, 사람에 대한 투자 과제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양성과 취업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적인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 18만 개

를 창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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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분야 과제 일자리 (만개)

총 계 190.1

디

지

털

뉴

딜

합 계 90.3

DNA

생태계 강화

소 계 56.7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발･활용 29.5

1･2･3차 전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17.2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9.1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0.9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소 계 0.9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0.4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0.5

비대면 

산업 육성

소계 13.4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0.5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0.9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12.0

SOC

디지털화

소 계 19.3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12.4
도시･산업단지의 공간 디지털 혁신 1.4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5.5

그

린

뉴

딜

합 계 65.9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소 계 38.7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24.3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10.5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3.9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소 계 20.9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2.0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3.8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15.1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소 계 6.3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업단지 조성 4.7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1.6

안

전

망

강

화

합계 33.9

고용사회 안전망

소계 15.9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3.9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11.8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0.2

사람투자

소계 18.0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2.5*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개편 12.6*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2.9

주) *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사업의 취업자수 추정치(훈련인원×취업률)로 디지털･그린 일자리와 일부 중복 가능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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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별 주요 사업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뉴딜정책은 단순히 산업분

야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 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국가 전체로 볼 때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주요 세부내용을 보면 4차 산업혁명 핵심요소 관련해서는 지

역간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후술할 대전의 글로벌 바이오클러

스터 조성은 인천 송도의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양 도시간 

세부적인 사업에서는 차별적인 내용으로 추진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표 2. 지역균형 뉴딜의 지역별 주요 사업 내용 

지역 주요 내용

부산 부산 상생형 스마트 제조 실증 클러스터 구축, SC파워 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

대구 5G 기반 K라이브 셰어 콘텐츠산업 육성,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인천 AI플레이그라운드 인천 조성, 국제그린스마트타워 조성, 바이오헬스 벨리 조성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RE100구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광주형 일자리 사업

대전 AI기반 4차산업혁명 특별시 조성, 도심 속 푸른 물길 프로젝트, 휴먼 고용안정 일자리 확대

울산 미래형 스마트시티 조성,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클러스터 조성, 울산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

세종 스마트시티 생태계선순환 구조 마련, 도시 숲 조성

경기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강원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수소융합클러스터 조성

충북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개발 플랫폼 구축,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평가 인증기반 구축, 

우리 마을 뉴딜 추진

충남 내포신도시내 IT클러스터 조성, 가로림만 해양 정원 조성, 충남형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 키움

전북 농식품 빅테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그린 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군산 상생형 일자리

전남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신안 82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DVA+US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경북
능동형 스마트 리빙케어산업 육성, 안전 신뢰 기반 고성능 이차전지 기술 개발, 

소상공 온라인 희망 마켓

경남
제조현장 디지털 전환 가속화, 해상풍력단지 연계 RE100 그린 산단 조성, 

지자체와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제주 블록체인 기반 융합 데이터산업 활성화, 주민참여형 에너지 운영 자치마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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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딜정책을 통한 기대효과

한국판 뉴딜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우선, 단

순 저숙련 공공일자리를 넘어 디지털･그린 경제 등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하는 양질의 일자

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그린 경제의 필수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하여 기업의 투자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함으로써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정상적인 성장경로를 회복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그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과 전국민 고용보험, 탄소중립 기반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구조적 변화에 적응

하고 선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전형 뉴딜 정책 개요

1) 추진 배경과 방향

(1) 추진 배경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확산과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취지는 앞에서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은 과학기술도시로서의 4차 산업혁명 기반 

디지털 수요가 증가하고, 그린 혁신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공공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뉴딜 정책의 추진 계획과 연동하여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였고,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는 배경에서 대전은 우리나라 혁

신성장의 중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대전형 뉴딜을 본격 시행한 것으로 이해된다.

(2) 비전과 방향

대전형 뉴딜은 그 실현 비전을 대전이 한국판 뉴딜의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

도록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선도도시‘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추진 방향으로 정부의 

추진 방향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 대전지역

의 지역내 균형과 충청광역권 협력을 통해서 지역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스마트 

그린시티를 완성하고자 2025년까지 총 13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13만 4천 개의 새로운 일

자리 창출을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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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전형 뉴딜의 비전과 방향

2) 분야별 핵심과제

대전형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총 13만 4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균형발전 뉴딜, 4개의 핵심과제에 대하여 13조 2천억 원을 투입하

여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뉴딜에 4조 2천억 원을 투자하여 4만 5천 개 일

자리, 그린 뉴딜에 8조 8천억 원을 투자하여 7만 8천 개의 일자리, 안전망 강화에 2천억 원

을 투입하여 1만 1천 개의 일자리를 각각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1)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은 AI, 드론, 5G･IoT기반 무선통신 융합산업 등 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

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고, 여기에 대덕연구개발특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첨단산업

단지 조성 등을 통한 재창조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동·둔곡지구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지역을 조성하고 선진 외국 기업의 유치를 통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글

로벌 밸류체인 구축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즉,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대전형 뉴

딜의 메카로 혁신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AI와 ICT, 부품･소재, 장비산업과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대동･금탄지구에 스마

트융복합산업단지에 빅데이터 허브 구축, 탑립･전민지구에 AI･ICT 융복합 지구를 개발하

는 사업에 2025년까지 총 4조 2천억 원을 투자하여 대전의 산업생태계를 재편하고 4만 5

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한국판 뉴딜의 심장, 대한민국 혁신성장 선도도시

디지털뉴딜
+

그린뉴딜
+

안전망 강화
+

균형뉴딜

지역내 균형
+

광역협력

지역균형발전

2025년까지
총 13조 2천억 원

투자!!

13만 4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

스마트 그린시티 13만 4천개 일자리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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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전형 뉴딜의 핵심과제별 예산 투입액과 창출 일자리 

분야 과제 예 산 일자리

총   계 13조 2천억 원 13만 4천 개

디지털 뉴딜

대덕특구 재창조 완성

4조 2천억 원 4만 5천 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AI모델도시 조성

소재･부품･장비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드론, 5G･IoT기반 무선통신 융합산업 육성

그린 뉴딜

트램 중심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8조 8천억 원 7만 8천 개
도심 속 푸른 물길 프로젝트

도심생태･녹지축 연결사업

혁신도시지구 그린인프라 구축

안전망 강화

휴먼, 고용안정 일자리확대 지원

2천억 원 1만 1천 개
미래적응형 디지털 인재 양성

자영업자 ‘대전형 유급병가제도’ 도입

시민 ‘디지털역량센터’운영 

균형발전 뉴딜

스마트그린 혁신도시 조성

- -
충청권 실리콘밸리 조성

대전~세종~청주 광역급행철도 건설

충청내륙권 도시여행 광역관광 개발

자료 : 대전광역시 발표자료에서 정리

(2)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은 기존의 화석연료 산업구조를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경제구조로 전환

하여 현재 당면한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즉,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녹색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사

업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은 트램 건설을 통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갑천을 비롯한 

3대 하천 기능 복원과 대전천의 하상도로 철거 등 도심 속 푸른 물길 프로젝트, 대전 역세

권 중심의 혁신도시 조성 등 그린인프라 구축과 공공시설물 그린 리모델링, 문화공간 조성 

등 대전형 그린뉴딜 사업 추진에 2025년까지 8조 8천억 원을 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스마

트 그린시티 선도모델을 창출함으로써 7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3) 안전망 강화

안전망 강화는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계획이다. 고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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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은 위기 발생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

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사람투자는 경제구조 변화에 대

응하여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

괄적인 사람투자에 확대하는 것이다. 대전은 이와 관련한 과제로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확대,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적응형 디지털 인재 양성, 시민 ‘디지털역량센터’를 

운영하며, 자영업자 대상 ‘대전형 유급병가제도’ 1) 도입 등의 사업 추진에 2025년까지 2천

억  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시대, 미래공동체 형성을 통해 1만 1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4) 균형발전 뉴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아니지만 균형발전 뉴딜은 스마트 그린 혁신도시 조성, 충

청권 실리콘밸리 조성, 대전~세종~청주 광역급행철도 건설, 충청내륙권 도시여행 광역관

광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 뉴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고 대한

민국 혁신성장을 견인함으로써 대전형 뉴딜과 혁신도시의 성공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

한다는 당찬 계획이다. 

3) 핵심과제별 대표사업 내용

대전형 뉴딜정책의 핵심과제별 대표사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과제들 중 우선, 디지털 

뉴딜의 대표사업은 대덕특구를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의 내용

은 융합연구를 통한 창업환경 조성사업으로 스마트 원 캠퍼스를 조성하고, 저활용 및 이전 부지

를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 공간 확충,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한 AI기반 혁신 플랫폼 구축, 미개

발지의 효율적인 활용 등의 선도사업에 1,420억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둘째, 그린 뉴딜의 대표사업은 도심 속 푸른 물길 프로젝트 사업이다. 대전의 3대 하천을 친

환경 친수공간으로 명소화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갑천에는 공원간 연결 구름다리 설치와 

수변길 포켓 공원을 조성하며, 유등천에는 문화탐방로 조성, 하천경관 개선과 꽃단지 조성 등 

생태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전천에는 인근 전통시장과 대전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사업, 수변

상태를 복원하고 야간경관을 설치하는 등 3대 하천 명소화에 4,680억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

1)  ‌�정부가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입하여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힉인 ‘한국형 상병수당’과  

유사한 개념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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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표사업은 휴먼 고용안정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과 대전형 노사상생 모델 「좋은 일터」 조성사업

이 있지만, 크게는 근로시간 단축과 노사관계 개선, 불합리한 원･하청관계 개선, 비정규직 

보호와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안전시설 및 작업장 환경 개선, 인적자원관리의 선진화와 

문화여가활동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한다.

넷째, 균형발전 뉴딜의 대표사업은 충청권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대전의 대동･
금탄･신동･둔곡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산업단지의 ICT 융복합 중이온 가속기, 세종

의 신소재, 시스템 반도체, 청주와 오송의 방사광가속기 정밀의료, 바이오를 연계하여 과

학기술 기반의 클러스터 구축으로 충청권 상생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상생발전

의 롤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표 4. 대전형 뉴딜의 핵심과제별 대표사업 내용

구 분 대표사업 내   용

디지털

뉴딜

대덕특구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재창조

•융합연구 및 혁신창업 환경 조성

•오픈 이노베이션 공간 확충

•AI기반 연구혁신 플랫폼

•미개발지의 효율적 홀용

그린

뉴딜

도심 속

푸른 물길

프로젝트 사업

갑천
•공원간 연결 구름다리 설치

•수변길 포켓공원 조성

유등천
•문화탐방로 조성

•하천경관 개선, 꽃단지 등 생태프로그램 도입

대전천
•전통시장과 대전역 접근성 강화

•수변상태 복원 및 야간 경관

안전망

강화

휴먼 고용안정

일자리 확대

지원

•근로시간 단축            •원·하청관계 개선

•비정규직 보호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노사관계 개선            •안전시설 및 작업장 환경 개선

•문화·여가활동 지원  •인적자원관리 선진화    

균형발전

뉴딜

충청권

실리콘밸리

조성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으로 충청권 상생발전 기반 조성

대전 •ICT융복합 중이온가속기

세종 •신소재, 시스템반도체

충청 •방사광가속기 정밀의료, 바이오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외, <「지역균형뉴딜」 충청포럼>(2020.10.28.) 발표자료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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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전형 뉴딜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일자리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일자리정책의 방향

대규모 투자사업인 대전형 뉴딜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투자사업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이 중요하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대

규모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포괄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포괄보조

금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가 대형 국책사업을 기획･추진할 때 지역별 여건과 특

성을 고려한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전형 뉴딜정책이 대규모 재정투입에 의한 일자리창출에 목적이 있는 만큼 일자

리를 채울 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반드시 노동시장정책과 병행 추진해야만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뉴딜과 관

련하여 단･중･장기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것임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도 수립하여야 하고, 또한 대형 뉴딜사업은 추진 주체별･
부서별 단편적이 아니라 다중적 연계하에 포괄적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협치에 의한 

포괄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뉴딜 사업 중에서 가장 주요한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디지털 뉴딜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이고 이와 관련된 신기술 고숙련 인력, 신규 및 재직자 인력의 확보 

여부가 사업 성패의 관건일 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 인력의 확보를 위한 긴밀한 산･
학･연 협력체계의 구축과 교육훈련 체계의 확보, 신규인력 양성 및 재직자 직능향상 교육, 

이들 인력을 양성할 교육훈련기관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일자리정책의 과제

1)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 중앙정부 건의사항

(1)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 확대

포괄 지방채 발행 등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세원의 추가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포함하여 지자체 주도의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이



대전형 뉴딜정책과 일자리정책의 방향과 과제

40 41

에 중앙정부는 앞으로 포괄 지방채 발행 등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포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재

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포괄 보조금 지원

포괄 보조금 지원 등 지자체 주도의 창의적 사업 추진을 지원해야 한다2).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부의 포괄 보조금 등의 지원이 없으면 지역의 특성을 감안

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뉴딜사업의 발굴과 추진이 어려워 포괄 보조금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물론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지자체의 자체 재원과 민간자본으로 추진되

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사업을 발굴·추진한다면 성과에 따

라 지자체에 재원조달 지원, 인센티브 제공, 투자절차 간소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지

만, 지자체의 산업특성에 맞는 사업생태계에 따라서는 전국단위 경쟁 우위를 점하기 어려

운 창의적 사업도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디지털 뉴딜 같은 사업의 경우 지역에서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정부의 포괄 보조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3) 지역균형을 고려한 국책사업 기획･추진

셋째, 위 둘째 문제와 관련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의 지역간 경쟁에 의한 사업 선정을 지양

하고 지역균형을 고려한 재정 지원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

을 기획･추진할 때 시･도간 경쟁에 의해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하고 긴요한 상황에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사업

을 기획하고 재원을 배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2) 노동시장정책 병행 추진

(1)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대전형 뉴딜사업에서 특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사업을 통한 산업생태계 재편과 스

2)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과 민간자본으로 지역 주도형 뉴딜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하고 있어 포괄보조금을 

논외로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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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그린시티 조성 등은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사업이며, 핵심과제별 사업에 따른 산업육

성과 그에 필요한 직종별 인력수급이 연동되어 포괄적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전형 뉴딜사업으로 촉발될 핵심과제 사업별로 중장기적 인력수급을 

예측하고 단계별 인력양성을 통해 기업 등 사업에서 필요로 할 인력이 제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을 뉴딜사업과 함께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부가하여 

일자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의 로드맵 등 정책의 추진상

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이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일자리 창출을 포괄적 노동정책으로 추진

대전형 뉴딜사업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은 핵심과제별 사업에 따라 여러 부서별 업무

가 관계되어 참여하게 되므로 일자리 재정지원사업, 구인·구직 매칭, 교육·훈련 등 고용

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 전통적인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면서 뉴딜사업 관련 일자

리창출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육성정책과 일자리정책, 고용복지정책 등을 연계한 협치

구조를 마련하여 포괄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일자리 공급의 주요 주체는 기업과 정부라 할 수 있는데, 대전형 뉴딜이라는 정부의 대

규모 투자에 의한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호응을 촉발해야 한다. 대

전의 뉴딜사업에 어떻게든 기업을 유인하여 성공적 사업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이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지역으로 유입되고 우수한 인재가 양성･공급될 수 있는 자금, 인력, 정주 등 

제반 환경이 함께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3) 4차 산업혁명 대응, 디지털 뉴딜사업 추진 필요인력 양성･공급

(1) 신기술 고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확보와 산･학･연 협력체계 활성화

대전의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는 AI, 드론, 5G,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가 포

함되어 있고, 대덕특구 재창조, 글로벌 바이오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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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도 이들 핵심요소에 기반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이미 발표되었기

에 논외로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과 고숙련 인력수요 확

대에 대비하는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급격

한 기술변화에 대응한 지식 습득에서의 창의, 문제해결 역량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훈련체

계의 확보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때 공급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의 활성

화가 절실하다. 

(2) 신규 인력 양성 및 재직자 직능향상 교육훈련 지원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디지털 뉴딜의 추진에 따른 관련 산업분야 신규 인력의 양성과 

기존 재직자 직능향상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전광역시 소재 

정보통신사업체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식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3). 따라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인력양성 프로그램, 기존 재직자에 대한 직능향상교육 프로그

램을 마련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대전의 4차 산업혁명 교육훈련을 지원해야 할 분야 및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4)로는 

정보통신업에서는 빅데이터분야가 40.7%로 압도적으로 많고, 제조업에서는 빅데이터 

16.4%, 지능형로봇 11.1%, 사물인터넷 9.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은 이

들 정보통신업과 제조업의 세부 분야에 대한 신규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기존 재직자에 대

한 직능향상교육 프로그램에 지원을 확대하여 필요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3) 인력양성 교육훈련기관 확충

대전세종인적자원개발원회(2019)의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전지역 기업의 인력수

요 및 부족인원에 대응할 신규인력 양성훈련기관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정규교육기관 

외 2개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수요 및 부족 인원에 대한 

민간 인력양성 기관은 향상훈련기관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인력양성훈련기관을 확충해야 한

3)  ‌�대전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층면접 조사결과(<2019 대전･세종지역 인력･교육훈련 수급분석>, 217~218

쪽)에서 인력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은 전문인력 확보(9.4%), 재직자 향상교육(8.2%), 제조업은 전문인력 확보

(3.7%), 재직자 향상교육(1.0%)으로 조사됨.

4)  ‌�대전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2019), <2019 대전･세종지역 인력･교육훈련 수급분석>,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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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기존의 교육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민

간 교육훈련기관의 자율적 경쟁에 의한 확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 가지 대안으로 예컨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보완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기획

하고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맺는말

정부를 위시한 대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뉴딜사업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은 

추진 주체가 무엇보다도 인력이기에 필요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또한 기업의 부응

이 있어야 사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추진 주체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와 

과감한 결단, 그리고 추진력이 필요하며, 특히 AI,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요

소들의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신하여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대전형 뉴딜이 일자리 창출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과 공급이라는 당면과제

를 추진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와 관행의 혁신이 병행

되어야 한다.

또한 대전형 뉴딜이라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

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전이 갖고 있는 산･학･연･관 주체의 역량을 총력 동원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만큼 기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마지막으로 대전형 뉴딜은 토목사업 중심의 경기부양정책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4

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조성하려는 대전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대전형 뉴딜을 원동력 삼아 

디지털 역량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에 따른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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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및 과제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론1)

전례 없는 코로나 확산 및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기부

양책 등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프로젝트로써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키로 하고(제2차 경제 중대본 회의 ’20.5.7),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

였다(제7차 비상경제회의, 관계부처합동, 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코로나19로 인

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을 위해 비대면 수요 급증에 따른 디지털 경제로의 전

환, 저탄소·친환경 경제 요구 증대에 따른 그린경제로의 전환 촉진, 경제·사회구조 대전

환과 노동시장 재편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추진전략이다. 이중에서 특히 그린뉴딜은 단

기의 경기 부양적 성격뿐만 아니라, 국가 위험관리 대응 및 지속가능한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국가 프레임을 전환하는 특징을 지닌다. 그린뉴딜은 포용적 성장과 

빈곤 완화를 위한 인적자본 보호, 전염병, 자연 재해와 같은 미래의 외부 충격에 대한 인프

라의 복원력 향상은 물론, 저탄소 전환의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은 이미 국제적 메가트랜드로써 세계 주요국에서는 관련 전략 및 

이행방안을 마련 중이며, 우리나라도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금년 하반기 UN 기후변화

협약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은 사회 전반의 프레임 재확립 차원에서 사

1)  ‌�본고는 국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50 저탄소사회 이행방안 연구(2020, 이상엽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일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부권 산업경제 협력
방안 윤영한 충북연구원  

저탄소사회 전환 
추진방향 및 과제1)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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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논의를 확산하고, 단계적 이행방안을 모색할 때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특히, 지역에

너지 전환 등 지자체 단위의 역할 재정립은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그린뉴딜의 근본적인 이

정표가 되어야 할 저탄소사회 전환 관점에서 추진방향 및 국가 과제를 정리하고, 향후 지

자체에 시사하는 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2).  

Ⅱ. 저탄소사회를 위한 전환의 필요성

오늘날 사회는 인구의 급격한 변화, 질병의 위협, 자원부족과 기후변화 등의 문제가 심

화되면서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동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

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요인이자,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혁신적인 전환을 주

목하고 있다(OECD, 2015). 

전환이란 복잡한 사회변화 과정을 헤쳐 나아가는 사고-행동(thinking-action)의 변화

(Retolaza,  2011)이며,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미래 현실에 대비하는 

의식적이고 창의적인 변화로 정의될 수 있다. 전환을 위해 중요한 것은 현실 분석을 기반

으로 현실이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관한 예측 및 전망, 그리고 전환 이행 

촉진 방식에 관한 현실적 평가 및 대안 마련이다. 동시에, 복잡한 사회 변화 과정에 유연

하게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교류 및 공동체의 실천적 경험도 매우 중요하

다. 본 절에서는 특히 저탄소사회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1. 국제 메가트랜드로서의 저탄소사회

국내외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 관련 저탄소사회는 예외 없이 주요 국제적 메

가트랜드로 언급되고 있다(세계경제포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독일 Z-Punkt, 산업연구

원 등). 예를 들어, 산업연구원(2020)에서는 저탄소와 관련해 자원 및 에너지 구조의 변화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에너지 효율화 경쟁 확대,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확대, 에너지믹스

의 변화 등), 그리고 환경문제 부상과 환경규제 강화(지구온난화 이슈, 세계적 환경규제 강

화, 지속가능발전 이슈 확산 등)를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메가트랜드로 분석하고 있다. 

2)  ‌�최근,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지역균형을 포함하는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이 확정되었음 (관계부처합동, ’20.10.13). 

지역균형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개념으로서, 한국판 뉴딜 확산을 위해 지역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한다는 취지임.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의 협업체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지역 주도형·맞춤형 사업들이 재정 

지원 및 제도개선 하에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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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메가트랜드는 기술·경제 요인뿐 아니라 정치, 문화, 외교, 통상, 환경 등 다양한 분야

에서 나타나며 상호 간에 연관성이 깊은 특징을 지닌다. 메가트랜드들은 사회경제적 수급

방식, 경쟁방식, 법제도 등의 변화를 통해, 미래 국가 경쟁여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되

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저탄소사회와 가장 밀접히 연관된 에너지 문제는 기존의 단기적이고 시장 중심

의 경제성 관점으로부터, 환경성(기후변화 등), 안전성(자연재해, 중대사고 등), 사회성

(일자리 창출, 수용성 등)을 모두 반영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 세

계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은 60%(’16년 기준)로 2000년 이래 지속 급증하고 있

다(IRENA, 2018).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투자는 2000 년대 초반 60조 원 수준에서 최근

에는 매년 약 370조 원 규모로 급증되고 있다(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8). 

세계 재생에너지 가격도 1980년 이래부터 이미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일례로 결정질 실리

콘 태양광 모듈 가격은 1976년 대비 2017년 22.8%로 안정적인 감소 추세에 진입하였다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Photovoltaic, 2018), 이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가격(LCOE; 평균균등화 발전비용) 하락이 실현되고 있다3)(IRENA, 

2018). 신재생에너지 저장을 위한 배터리 시장 역시 급성장 중에 있다4)(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8). 수송부문의 전기차 시장 역시 폭발적 성장 중인데, 세계 신차 판

매량의 2015년 1% 비중에서 2040년 약 54%까지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7개5) 목표를 제시하고 하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에서도 저탄소사회(에너지, 기후변화)와의 관련성 및 중장기 추진방향이 중요하게 강

조되고 있다. 특히, IPCC(2018)의 1.5℃ 특별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빈곤 퇴치 차

원에서 지구온난화 1.5℃에 따른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투자 증대, 

정책 수단 도입, 기술혁신과 행태변화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며, 이는 곧 근본적인 사회 전

반의 시스템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사회 정의와 형평성을 지구온난화 

1.5℃ 억제에서 핵심적 측면으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저탄소 전환 추진 과정에서 피할 수 

3)  ‌�태양광 ’10년 360($/MWh) → ’17년 100, 육상풍력 ’10년 80($/MWh) → ’17년 60, 해상풍력 ’10년 170($/MWh) →  

’17년 140　　     　

4)  ‌�리튬이온배터리 가격 ’10년 대비 ’18년 85% 감소,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규모 ’18년 1~2GW에서 ’40년  

약 1,000GW로 급성장 전망　     　

5)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양성평등, 물과 위생,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불평등 완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평화, 

정의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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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가치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곤층과 소외계층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국가 간, 지역사회 내에서 비전 및 가치, 감축정책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국가 위험관리 방안으로서의 저탄소사회

다른 한편으로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자연재해, 팬데믹 등 위험관리 관점에서도 저

탄소사회 전환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금년 초부터 진행 중인 코로나 팬데믹

으로 인해 세계 에너지수요가 전년 대비 2020년 1분기 3.8%, 2020년 전체적으로는 6% 각

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IEA, 2020).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수요의 감소에 따라 

2020년 전 세계 CO2 배출량은 8%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08

년 세계 금융위기 시기의 영향보다 6배나 높은 수준으로써 과거 수 십년 동안 나타나지 않

았던 초유의 현상이다. 8% 온실가스 감소는 1.5C 제한에 필요한 연간 배출 감소량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파리협약 이행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감소가 매년 10년 이상 지속되

어야 하는 것으로써 매우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팬데믹으로 인한 배출 감축은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

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배출량의 급격한 반등(Rebound)6)을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인 저

탄소사회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금번 코로나 위기는 국가 위험관리 차

원에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모색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면서 이동 감소, 산업생산 감소, 소비 감소

를 통해 전 세계 에너지수요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

화는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와 같은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를 대처하기 위한 저탄소 생산, 소비형 구조 조정 

전환 시스템 혁신의 계기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국가 위험관리 

차원에서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공동체 의식, 행태변화가 요구된다. 

포스트 코로나 저성장 시대 극복은 일시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닌 선도형 경제 

전환 관점으로 지속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6)  �세계 금융위기(2008~2009) 시기 전 세계 CO
2
 배출량은 1.4% 감소하였으나, 다음해인 2010년 배출량은 5.1% 증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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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OVID-19 영향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간 변화)

  

자료: IEA(2020), Global Energy Review

Ⅲ.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과제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국내 과제 및 주요 정책이슈는 매우 복잡다양하다. 저탄소사회 

전환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전환에 기반해 추진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저탄소 기술혁신과 확산, 에너지시장 및 제도개선, 국민 공감대 형성 관점에서 

국가과제, 그리고 이를 관통하는 핵심과제를 정리하였다. 

1. 국가과제

국가과제는 저탄소 기술혁신과 확산, 에너지시장 및 제도개선, 국민 공감대 형성 관점에

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기술혁신과 확산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확산 과정에서 잔존하는 

화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대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항이

다. 이를 위해서는 화력발전의 저·탈탄소화 및 효율화, 재생발전 확산에 대비한 전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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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관련 이행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 핵심적인 국가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에너지시장 및 제도개선 이슈는 현 전력시

장 체계 하의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위한 환경급전 도입방안, 그리고 근본적으로 검토되어

야 할 에너지시장 구조개편으로 대별된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추진하는 사항이다. 셋째, 에너지전환 및 저탄소사

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국민 수용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송·변전설비 건설 관련 사

회적·환경적 수용성 제고,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추진의 수용성 제고와 같은 현실적 대안 

모색, 그리고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합되는 지역·분산형 에너지 활성화 체제 정비 문제이다.

표 1.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국내 핵심이슈 및 과제

구분 핵심이슈 이행과제(단계적, 근본적)

저탄소 

기술혁신과 확산

•화력발전의 저·탈탄소화 및 효율화 

•�재생발전 확산에 대비한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저탄소사회 진행 단계 상의 이행사항 (효율화  

증대, 기반구축)

•�저탄소사회 이행 촉진을 위한 이행사항(미래기술

혁신체제, 성장동력화)

에너지시장 

 제도개편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

•�에너지시장 구조개편

•�현 에너지시장 체제 하에서의 단계적 이행방안  

(전력시장 운영규칙,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제도 개정)

•�에너지전환시대에 부합되는 근본적 이행방안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특히 전력시장  

구조개편은 핵심)

국민공감대 

형성

•�송변전설비 건설 관련 수용성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추진 상의 수용성 

문제

•�지역에너지 활성화

•�재생에너지 확산 과정 상의 단계적 이행방안  

(송주법, 계획입지제도, 농지법 등 관련 제도 개정)

•�에너지전환시대에 부합되는 근본적 이행방안 

(에너지전환 취약계층 포용, 행태변화, 지역에너지 

활성화 등 사회혁신) 

자료: 이상엽 외(20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해서는 현 체제 하에서 우선 모색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을 추진하

고, 이와 병행해 통합적인 국가 혁신적 접근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화력발전의 효율화 증

대,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 등은 저탄소사회 진행 단계 상의 이행사항이며, 이와 병행해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는 신산업 성장 동력화를 기반으로 미래기술

혁신체제를 마련하는 근본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 문제는 현 에너지시장 체제 하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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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행방안으로써, 전력시장 운영규칙,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제도가 지속

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시장 구조개편은 에너지전환시대에 대비되는 

근본적 문제로써,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에너지 수급구조, 물적 인프라 및 기술, 시

장, 사회문화 등)가 중요하며, 특히 기타 에너지시장과 가장 큰 연관성을 지니는 전력시장 

구조개편은 핵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송변전설비 건설 및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추진 상의 현실

적 수용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계획입지제도, 농지법 등 관련 제도의 지속적 보완·개정이 요구된다. 기후정의에 관

한 근본적 문제로써, 저탄소 이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화석연료 의존도 계층,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이행방안 역시 발전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사회혁신 기반의 

지역에너지 활성화는 에너지전환시대에 부합되는 근본적 과제에 해당된다. 

2. 핵심과제

위의 국내 이슈를 관통하는 핵심이슈는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 기후·에너지 정

의 실현 문제로써, 본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전력시장의 단계적 구조개편과 지역공동체 중

심 사회혁신의 토대 마련을 가장 근원적인 이행과제로 설정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전력시장 구조개편

상호의존적 에너지시장(전력, 가스, 열 등)에서 전력시장은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로써, 

전력부문 개혁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핵심사항이다. 전력시장 자유화를 이미 달성한 선

진국들은 분산화 진전에 따라 시장제도를 보완·개선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자유화 

및 시장규제 완화를 이루지 못한 단계이다. 이로 인해 선진국들은 소매시장의 완전 경쟁체

제 하에서 스마트 기술보급 방안에 매진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독점시장체제(수급계획, 

가격규제, 진입규제의 비효율성)의 제도개혁과 신기술 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이중고에 직

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전력시장의 근본적인 혁신방향은 3D(탈탄소화 Decarbonization, 분산화 

Decentralization, 디지털화 Digitalization)+1D(규제완화 Deregulation)로써, 향후 주요 

개혁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비자 선택권 확대, 양방향 거래활성화, 서비스산업 창출

을 위한 전력 판매부문 개방 문제이다. 기존 한전 판매 사업소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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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판매영역(전기차 충전, AMI 활용분야, 소규모 중개자사업자 등)의 개방 정책을 마

련해야 한다. 그리고 전기요금 체계개편 문제이다. 계시별 요금제도 등 다양한 검토가 진

행 중이지만 판매부문 개방과 함께 병행될 때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

환 과정에서 요구되는 환경비용 등 추가부담 문제는 국민적 설득 과정을 거쳐 극복해야 한

다. 환경·안전규제 강화 문제도 중요 과제이다. 환경급전, 배출권거래제 등 전력·기후시

장과의 연계 메커니즘, 에너지신기술 도입 확산 메커니즘 등 새로운 규제 거버넌스의 정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력판매시장 혁신 과제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

해 국내에서는 프로슈머-이웃 간 전력거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연계 가상 요금상계 기

반 태양광 공유 공동 서비스 등 사업모델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력거래에 존재

하는 물리적·지리적 제약과 거래를 어렵게 하는 현 규제 시스템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사업자와 소비자 공히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적 타당성 및 사업 타당성 차원을 뛰어넘는 전

력판매시장의 혁신적 제도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의 송·배전·판매 독점 시

장 구조에서는 판매시장 진입규제와 더불어 송·배전망 접속, 망 이용 요금, 송·배전망 

계통 안정성 유지 등 송·배전망 관련 제반 사항들의 공정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

을 구비하는 것도 동시에 요구되는 과제이다.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해서도 혁신적인 전환이 진행되어야 한다. 현행 가격체계는 온실

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RPS 의무비용 등 정책비용 중심으로 전력도매시장에서만 사후적

으로 일부 반영되고 소매요금으로 전가되지 못하는 구조이다. 재생에너지 신사업자 및 소

비자들의 행동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소매요금 반영 가격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필수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매요금 반영 가격체계를 위해서는 앞

으로 요금 책정의 자율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웃간 전력거래, 소규모 전력중개사

업, 수요관리자원거래 등 신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의 편익이 보

장될 수 있는 독자적인 맞춤형 요금설계가 허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2)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혁신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시장뿐 아니라, 사회혁신을 통한 협력, 의사결정, 사

회적 신뢰 마련이 중요하다. 사회혁신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제도 및 질서 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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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맥락과의 네트워크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다. 일례로 지역 공동체 중심(Meso Level)의 

사회혁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반국민 또는 시민 사회가 행위자로서 사회문제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 중심의 실천 방식을 재조직화 하는 것이다.  

표 2. 공동체(네트워크) 중심의 사회혁신 중요성

구분 사회혁신 방향 저탄소 전환 혁신 방법

Macro Level

(Institutional)

사회적 질서

-  규칙, 제도의 변화를 통한 혁신

- �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인식 변화 유도

-  ‌�‌�포용적 사회 문제 해결(집합적 행동이 가능

하도록 역량 개발)

-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 변화

- 사회적 실천 방법 홍보

- ‌�유인 구조변화를 통한 행동 유도  

(예: 그린넛지)

Meso Level

(Network)

상호작용

- 시민들에게 자율적인 권한 부여

- 중간 조직인 네트워크를 형성

- ‌�정부, 기업, 개인 간 상호작용과 협력의 장 

제공

- ‌�저탄소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 중간 조직 지원 및 네트워크 

형성

- ‌�저탄소정책 마련 시 이해관계자 참여 

및  논의의 장 마련

Micro Level

(Individual)

개인의 변화

- 개인의 경험과 변화를 통해 사회 혁신 달성

- ‌�경험, 감정, 성찰, 관점, 기존 제도적 환경

과의 차별화

-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저탄소 정책의 

공동설계

- ‌�지역사회 주도형 생태마을,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

자료: 저자 작성

국내에서도 공동체 중심의 사회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사업이 다수 수행된 바 있다. 

이상엽 외(20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에서는 친환경 공동체 활동의 35개 국내 사례

를 바탕으로, 민간의 사업 주도성, 사업의 지속성 관점에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동체 중심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제도, 사업모델 발굴, 지자

체 역량 등 사회경제정치 시스템의 전환이 중요 정책과제로 도출되었다. 또한 친환경 자원 

활용·유지의 고도화로써 지역특성 반영 참여자 중심의 사업계획 수립, 사업의 유지관리 

계획 및 예산 확보, 저탄소 전환 제약 관련 규제완화/법제도 정비 등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

로 분석되었다. 공동체 활동 저변 확대(공동체 정보 공유 지원체계 강화, 친환경 활동 경험 

확대, 저탄소 추진 리더그룹 양성 등)도 중요한 전환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실

행기구, 공동체 내 재교육 체계 구축, 연계통합형 민관협의체, 민간단체 연계 등 공동체 거

버넌스 관련 개선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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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 저탄소사회 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추진과제

사회경제정치 

시스템 

지원 제도

자원(기술, 설비) 도입 비용 지원

체험형교육 기반 구축 

에너지복지 관점 지원체계 마련

사업모델 

발굴

편익의 선순환 구조 구축

주민공동체/기업 연계형 사업모델 발굴 

지자체

역량

담당 공무원 사업 이해 제고 및 업무 연속성 확보

지자체내 협업체계 

지자체장 인식제고/역량강화 

자원

(기술, 설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원 다양성 확보 

유지관리 예산확보 및 공동체 역할 모색

제약이 되는 규제 완화/ 법제도 정비 

고도화, 안정성 제고

공동체 구성

공동체 정보공유 지원체계 마련 (온/오프라인 활동 거점 구축)

공동체 활동 경험 확대

공동체 추진 리더 그룹 양성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실행기구 운영

공동체 내 (재)교육 체계 구축

현장 중심 연계 통합형민관협의체 운영

전문적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연계

자료: 이상엽 외(20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반으로 저자 재작성

참고: ‌�국내 친환경 공동체 활동 사례(총 35개 대상, 17개 기초분석, 7개 심층분석)를 대상으로, 사례별 추진 주체(주민대표, 추진

단체 담당자 등) 및 전문가 자문 결과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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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결론 및 시사점

국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은 향후 지

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국가 과제

(저탄소 기술혁신과 확산, 에너지시장 및 제도개선, 국민 공감대 형성)에 기반해, 이중 가

장 근간이 되어야할 핵심과제(전력시장 구조개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이행

방안은 매우 다양하며 각 부문별·부문간 기술·시장·사회·정책의 통합적 관점에서 지

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탄소 실현 유기적 연계의 장으로써 지역에 

초점을 둔 지역화모델의 개발 및 확산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화모델

은 저탄소사회 추진 과정의 장애요인 해소, 기반조성 요인 등을 점검 가능케 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며, 범 국가적 구조개편,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최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20.6 226개 기초지자체 기후위기비상선언, ’20.7 17개 광역시도와 63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이와 같은 지자체 노력의 궁극적 지향점은 본고

에서 다룬 에너지전환 및 저탄소사회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지역에너지 

활성화는 본질적 과제이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기후변화, 도시교통, 빈곤해소, 소득불평등 

등 복잡한 사회적 당면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각 지역의 사회 갈등 분야는 제

도, 네트워크, 가치의 재조정 등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하

며, 향후 지역에너지 활성화도 이에 해당되는 지자체의 중요 과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요건으로 발전사업자들에게 주민동의를 일임하는 현 

제도는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에너지소비자의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연계되는 교류의 확대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 즉,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원·촉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과 같은 중간 조직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고, 의사결정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가 보장되는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

대로 일정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문제들은 주민수용성 증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구비되

어야 한다. 입지규제 및 이격거리 제한 등 각종 제도 개선, 재생사업 추진 및 확대를 위한 

상계거래 제도 개선(요금 절감혜택을 확대하는 방법), 소규모 사업의 수익보장 및 절차 간

소화, 채권투자 및 펀드투자와 같은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 확산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이 주

로 검토될 수 있는 사례이다. 

이와 같은 지원제도 및 사업모델 발굴뿐 아니라 지자체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2017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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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역에너

지 전환을 위한 재정권한 확대에 기반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연속성 확보, 

에너지전환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지자체간 협업체계(예;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전환정

책,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전국시민 햇

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 등 지자체 자체 역량 확보도 시급하다. 그리고 지역에너지 공동

체 활성화(공동체 구성원 특성에 따른 정보공유 활성화 체계, 공동체 활동 경험 확대, 공동

체 추진 리더 그룹 양성 등)와 공동체 네트워크 거버넌스(지속가능한 실행기구, 재교육시

스템, 지역현안 통합형 협의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구축 방안이 지

속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 관계부처 합동(2020. 5),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 관계부처 합동(2020), 「제7차 비상경제회의」

● 관계부처 합동(2020. 10),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 기획재정부(2020),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이상엽, 심성희, 오윤경외(2020), 국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50 저탄소사회 이행방안 연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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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권 산업경제 협력
방안 윤영한 충북연구원  

한국판 뉴딜의 핵심동인, 
스마트+ 그린 시티와 
지방정부의 역할

허태욱 경상대 행정학과 부교수

Ⅰ.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그린 경제의 필요성 & 목표

역사적으로 뉴딜 정책은 생각의 전환을 통한 위기 극복과 경제·사회적 효율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전무후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제

적·사회적 위기는 우리 사회의 다층적인 변화와 구조적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 주체들의 행동양식 등이 변화하면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

고 있으며, 적극적인 정부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의 대확산(팬데믹)에 따라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배달 서비스가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하고, 스마트워

크·재택근무·온라인교육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촉진되었다. 

반면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전통 서비스업 및 중소 제조업체들은 변화의 충격에 후유증을 

크게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택트(untact) 사회’에서의 성장동력을 새롭게 발굴

하여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디지털 뉴딜’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탈탄소) 녹색성장에 방점을 두고 ‘탄소 제로 경제·생활’로

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저탄소·친환경 경제(‘그린 경제’)는 코로나 19를 계기로 그 중요성

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감염병과 기후변화 위기 간의 유사성이 다양한 글로벌 보고서 등

에서도 확인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기후변화 위기

를 극복해야 하는 시급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

고 녹색 일자리 및 녹색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녹색 경쟁력을 전환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얼어붙은 고용 시장에 온기를 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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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글로벌 전환의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는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하였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60조 원(디지털뉴딜에 58

조 2000억 원, 그린뉴딜에 73조 4000억 원, 안전망 강화에 28조 4000억 원)을 투자하여, 

총 190만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제시하였다(아래 <그림 1> 참조) 이 

중 한국판 디지털 뉴딜(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 촉진 및 확산)로 90만 3000개, 

그린 뉴딜(탄소중립 지향,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로 65만 9000개, 안전망 

강화(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적응을 지원)를 통해 33만 9000개의 일자리가 만

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의 변화상(목표)을, 글로벌 

디지털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탄소중립 지향의 경제·사회 녹색전환을 선

도하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 국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한국판 뉴딜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개요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

구체적으로, 아래 <그림 2>의 ‘분야/과제별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디지털 뉴딜은 4대 분야(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

업육성, SOC 디지털화)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 뉴딜은 3대 분야(도시·공

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8

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총사업비(국비)(~’25, 조원)  분야별 일자리(~’25,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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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디지털 & 그린 뉴딜 분야 및 추진과제

디
지
털
뉴
딜

1. D.N.A.생태계 강화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 ·활용

② 1 ·2 ·3차 全산업으로 5G ·AI 융합 확산

③ 5G ·AI 기반 지능형 정부

④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⑤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⑥ 전국 대학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3. 비대면 산업 육성

⑦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⑧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⑨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4. SOC 디지털화

⑩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⑪ 도시 · 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⑫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그
린
뉴
딜

5.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⑬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⑭ 국토 · 해양 ·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⑮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6.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⑯ 에너지관리 효율과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⑰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⑱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7.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⑲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 녹색산단 조성

⑳ R&D ·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

특별히,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10대 대표과제’(<그림 3> 

참조)를 디지털 뉴딜, 디지털·그린 융복합, 그린 뉴딜의 3개 부문에서 선정하여 집중 투

자/육성할 계획으로 발표되었다.

그림 3.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

① 데이터 댐

② 지능형 정부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 뉴딜 

④ 그린 스마트 스쿨

⑤ 디지털 트윈

⑥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⑦ 스마트 그린산단

디지털 · 그린 융복합

⑧ 그린 리모델링

⑨ 그린 에너지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뉴딜

10대 대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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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그린 경제 구현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1. 스마트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 시티

경제/사회 문제의 집합체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효과적인 수단으로 

스마트 시티는 최근 디지털전환시대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함께 더욱 주목받고 있다. 또

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도시의 형태와 공간 구조에 대한 변화의 바람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은 ICT 등 디지털 혁명(3차 산업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전환시

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디지털은 단순히 ICT 기술과 관련된 용어에 머물지 

않고, 디지털 경제, 디지털 문화, 디지털 정치와 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여 나타나는 모

든 전환적 현상을 수식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이 강조하는 ‘디지털·

그린 경제’ 구현 측면에 있어서도 핵심 기술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

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의 첨단 디지털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들은 대부분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스마트 인프라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스마트 시티는 도시공간에 정보통신 융

합기술과 친환경기술 등을 적용하여 행정/교통·물류·에너지·환경·주거·복지 등의 

도시기능을 효율화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를 말하는데, 위 중요 기술들의 안정·

실용성에 대한 검증은 스마트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 공간, 즉 스마트 시티에서 가능하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예를 들어,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대부분 

차선과 속도, 차간 거리 정도만 자율적으로 유지하는 운전 보조 시스템을 갖춘 ‘Level-2’ 

수준의 자율주행차이며, 주로 센서기술과 인공지능에 기반해 작동되고 있다. 반면에 특수 

환경에서 스스로 운행하는 ‘Level-3’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통신

망과의 정보 교환이 필수적이며, 이때 자율자동차가 필요로 하는 정보 속에는 교통 상황, 

노면 상태, 신호등의 위치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

러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에게 관제 정보를 정확하면서도 초고속

으로 제공할 수 있는 초고속 통신망과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가 적용된 ‘스마트 도로’와 같은 인프라가 미리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스마트 인프라는 그 운영 과정에서 시설물 자체 그리고 이용자에 관한 다양한 데

이터가 실시간으로 생성·축적되어 자연스럽게 빅데이터가 형성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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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생성된 빅데이터는 인프라 구축에 사용된 기술과 재료 성능에 대한 사후검정의 기초자

료로 활용됨으로써 기술개발을 다시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따라서 스마트 인프라

가 구축된 스마트 시티는 새로운 기술이 생성·적용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과 함께,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존하며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빅데이터가 

생성되는 일종의 ‘정보(웹) 생태계’로서의 특성을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 공간이 바로 스마트 시티이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

용된 스마트 시티는 곧 디지털·그린 경제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 기반이 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판 뉴딜’의 전략적 목표인 디지털·그린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서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수불가결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2. 성공적 뉴딜을 위한 스마트 시티 사업의 통합 및 확대

‘한국판 뉴딜’ 정책은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과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반면에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된 패키지 프로젝트 형

태로 제시되어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에 포함된 사업들의 경우에도 특정 시설물들을 중심으로 개별적 사업들

이 제시되어 있어서, 전략적인 투자 방향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들을 극복하면서 보다 바람직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산된 인프라 투자계획을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재구조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생활형 SOC’, ‘노후 인프라’, ‘광역교통망’, ‘도시재생 뉴딜’ 등 분산·추진되고 있

는 사업들을 ‘스마트 인프라 사업’의 형태로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들 사

업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대상이고, 동시에 지속적인 유

지보수와 성능향상 계획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현재와 같이 이들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개

별 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기보다는 투자효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 ‘스마트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통합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한국판 뉴딜’ 정책사업의 일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사업’에 포함

시켜 추진한다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

린 뉴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ICT 기반 스마트 상

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저탄소·녹색산단 조성사업’ 등

은 개별 시설물을 중심으로 단편적인 신규 건설·유지보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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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스마트 시티 사업’의 개념 속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스마트 시티 사업 속에는 ① 신도시 건설사업인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과 

② 시설물 관리, 환경, 방범 등의 분야에서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연계하고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인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외에 ③ ‘스마트도시

형 도시재생’, ④ ‘스마트 챌린지’와 같은 기존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포함

되어 추진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스마트 시티 사업의 주요 프로젝트 

구분 내 용 특징 비교

국가

시범도시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실증·구현하기 위한 신도시 건설 

(세종, 부산 2개소)

① �‌�세종 시범도시 : ‌�인공지능 기반의 모빌리티·헬스케어·교육·  

에너지 등 7개 혁신요소가 구현된 스마트 도시

② �‌�부산 시범도시 : ‌�데이터와 증강현실 기반의 로봇·물·에너지 등 

10대 혁신요소가 구현된 제로에너지 도시

- 스마트기술 R&D 실증과 기획단계에서부터 연계

- 스마트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민관합동 SPC 구성 추진

신도시건설  

사업

2021년

하반기 최초

입주 개시

예정

스마트

도시재생

- 지역에 특화된 스마트솔루션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적용

- ��‌�주민참여 기반의 스마트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주민의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솔루션 도출 및 적용

도새 재생 사업

+스마트

솔루션 적용

2022년 까지

25곳 이상

추진

스마트

챌린지

- �‌‌�민간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도시문제를 해결   

(bottom-up 방식)

① �시티 챌린지 : ‌�도시 전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솔루션 구축

(지자체+민간)

② �타운 챌린지 : ‌�도시 내 일정 구역의 수요에 최적화된 특화 솔루션 

구축(지자체)

③ �솔루션 챌린지 :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방범망 등 단일 솔루션 

제공(지자체+민간)

스마트

솔루션 구축

및 적용 사업

2020.5월

총 80건 중

18건의

과제 선정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 �‌�방범, 방재, 교통, 환경 등의 부문에서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이를 통합관제하는 통합운영 

센터를 설치·운영

2022년 까지

80개

지자체 목표

자료: 국토교통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2019-2023 (2019).

따라서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상당수 사업들을 이러한 스마트시티 사업 속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가령 앞서 언급한 ‘그린 뉴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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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에 통합하여 추진 가능하며, ‘디지털 뉴딜’ 안에 포함되어 있는 

‘SOC 디지털화’ 사업은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한 뒤 별도의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곤란한 

다양한 신기술의 실증과 실적 확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테스트 베드’ 구축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 반면, 대규모 실증시설이 필요한 초고속 열차 등 신기술이 실증시설 

부족으로 거액의 R&D 자금을 투자해 개발하고도 사장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

서 전략적인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한 기술을 선별하고, 특히 이들 중 기 개발된 기술의 경우

에는 실증 작업과 함께 적용 실적이 인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간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Ⅲ.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의 혁신공간 창출로

1.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현황 및 단계 

현재 스마트시티 사업의 투자 규모별(50억 이상, 10억~50억, 10억 미만) 추진 현황

(2018년 말 기준)을 살펴보면, 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과 대전·세종·충남 지역 및 대구, 

부산 등의 광역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강원, 전북, 광주·전남, 경남 지

역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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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투자 규모별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자료: 국토연구원, 스마트시티 유형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2018).

한편,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은 국가 정책 변화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스마트 

인프라 구축단계’, ‘정보 및 시스템 연계 단계’, ‘스마트시티 본격 추진 단계’로 발전되어 왔

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스마트 인프라 구축단계는 2003년 이후 대상 사업 규모가 165만 제곱미터 이상

의 택지개발 사업 추진 시 스마트시티 관련 인프라를 기반시설 조성비를 사용하여 구축하

였던 시기로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수립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

이 이뤄졌다. 

두 번째, 정보 및 시스템 연계 단계는 택지개발 사업 추진을 지양하는 국가 도시 정책 방

향으로 구축단계의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정보 및 시스템 연계라

는 새로운 방향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시기였다. 구축단계에 건설/개발된 도시통

합운영센터와 플랫폼을 보급하여 서로 다른 분야별 정보 및 시스템을 연계하여 저비용 고

효율 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정보 및 시스템의 기술적 연계, 조직적 연계 및 규제의 개선을 

서울· 인천 · 경기(22)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광명시, 군포시, 부천시, 안양시

충북(6)

●‌���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

●‌���‌� 영동군, 청주시

●‌���‌� 제천시

강원도(3)

●‌���‌� 원주시

●‌���‌� 삼척시

●‌���‌� 강릉시

대구 · 경북(10)

●‌���‌� 대구광역시, 안동시, 김천시, 예천군

●‌���‌� 포항시, 영주시, 경산시

●‌���‌�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부산 · 울산 · 경남(6)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진주시

●‌���‌� 김해시, 양산시, 통영시

제주(2)

●‌���‌ 제주시, 서귀포시

●‌���‌� 50억 이상

●‌���‌� 10억 이상 50억 미만

●‌���‌� 10억 미만

대전 · 세종 · 충남(9)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홍성군, 예산군, 아산시

●‌ ���‌보령시, 서산시

●‌���‌ 당진시 

전북(4)

●‌���‌ 완주군, 전주시

●‌���‌ 고창군

●‌���‌ 김제시

광주 · 전남(7)

●‌���‌ 나주시, 해남군

●‌���‌ 광주광역시, 광양시, 여수시

●‌���‌ 순천시,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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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추진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현재 시기의 본격 추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주목받게 되고 

해외 스마트시티 모델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이전의 정책들이 보다 확대되고 다양화 

되었다. 2017년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법제도를 개정하고 스

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문제 해결과 혁신산업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규정하

여 본격적인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단계이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추진, 범부처 성격의 추진체계 확립, 시민 참여 중심의 리빙랩 도입, 신기술 

적용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 추진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2. 국내 스마트시티 전략의 유형 및 발전 방향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사업)들은 전략의 특성에 따라, ①‘첨단인프라 구축형’ 스마

트시티 전략 ②‘플랫폼 연계형’ 스마트시티 전략, ③‘혁신공간 창출형’ 스마트시티 전략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현재 본격 추진 단계에서 스마트시티 전략들은 대부분 첨단인프라 구

축형 및 플랫폼 연계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혁신공간 창출형은 아직 미흡한 상황

이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첨단인프라 구축형’ 스마트시티는 국내의 많은 지자체들이 스마트시티 정책

을 추진하게 되는 출발점으로 작동되었지만, 향후에는 현재와 같은 모델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현재까지의 국내 스마트시티 재정 투자 규모를 살펴볼 때 가

장 많은 재정이 투입된 분야로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은 큰 시사점을 

지니고 있지만, 신도시와 기존도시 간 불균형을 유발하는 원인이며 동시에 정부주도의 동

일한 서비스 모델의 보급 확산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첨단인프라 구축형’ 스마트시티 전략은 신도시의 첨단인프라를 기존 도시까지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및 다양한 스마트시티 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재설정할 필

요가 있다. 기존의 택지개발 사업의 스마트시티 인프라는 기반시설조성비를 통하여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하였지만, 기존 도시에 적용하기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

하기 때문에 기존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낙후 인프라 고도화 사업, 

스마트 SOC 등의 관련 사업 추진 시 구축된 인프라들을 신도시와 연계하는 점진적 방식의 

전략적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플랫폼 연계형’ 스마트시티는 현재 지자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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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자체(지방정부)에서 플랫폼 중심형 스마트시티를 강화하여 혁신공

간 창출형 스마트시티까지 연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플랫폼은 여러 분야 간 연계

가 확대되면 될수록 그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플랫폼의 분야 간 확산을 지원할 수 있

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방향을 통하여 지자체의 플랫폼에 대한 성취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플랫폼 연계형’ 스마트시티 전략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전문성 

강화 및 광역적 연계 확산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지자체 내 공공서비스 및 데이터의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및 데이터 연계에 어려

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합운영센터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자체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전반

적 파악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확보하여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최근 공공 서비스 광역적 연계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표준 마련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 데이터와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로 인하여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

샌드 박스와 연계한 스마트시티 국가사업 추진을 통하여 기존 도시를 대상으로 데이터 중

심 스마트시티 고도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혁신공간 창출형’ 스마트시티는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국내가 뒤처져 있

는 유형이지만 향후 가장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혁신공간 창출형 스마트시티를 위하여 ‘성과기준 제시-도시 내 실증-실증 성과의 확산’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스마트시티 전략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체계화할 필요

가 있다. 특별히, 혁신공간 창출을 위하여 실질적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

요하다. 또한, 실증기반의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은 기존 R&D 기

술실증과 다르게 기술의 검증이 아닌 실제 도시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가에 대한 목표 

지향적 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기술적 부문 외 규제적 측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협력적 

체계 구성 등의 실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치적 사회적 부문까지 실증할 수 있도록 추진

되어야 한다. 

한편,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스마트시

티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국내의 취약한 부문인 해외 홍보 지원과 동시에 스마트시티

의 지식교류에서 출발한 글로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가 최근에는 스마트시티 시장으로 작

동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 확보적 측면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의 맞춤형 해외 진출을 위해, 일본의 ‘해외 교통·도시개발사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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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구 JOIN’와 같은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중앙정부 지원도 좋은 사례로 벤치마킹 할 

수 있다. 마침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발족(2018년 6

월)하여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기획단계부터 세계화를 염두에 두고 국

제표준화, 기업 생태계 조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전략의 

시사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스마트+그린 시티 혁신공간 창출과 지방정부의 역할

기존의 스마트시티 정책 및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구현하는 공간적 ‘테스트 베드’이자 ‘플랫폼’으로서 ‘스마

트+그린 시티’로 진화해야 할 것이다. 사실 스마트시티는 90년대 ‘U City’ 정책으로 시작

하여 상당히 오랫동안 추진되어 왔지만, 실제로 이러한 정책(사업)들을 통한 도시의 발전

과 시민이 느끼는 효능감 및 편의성의 괴리감은 크게 줄어들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즉, 도시 생활/발전의 주체인 시민들이 이러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점

은 큰 한계로 남겨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시

민들이 ‘스마트한’ 공공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전 지구적인 인구 증가(’90년부터 ’10년까지 전 세계 인구 233% 증가)를 훌쩍 넘어

서는 도시 인구의 증가(동 기간 350%)와 더불어 메카시티들의 확대(’70년 3개에 불과, ’10

년에 23개, ’25년에 37개로 증가 예상)에 따라, 국내외적인 기후 위기의 중차대한 문제들

을 더욱 다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 인구 집중 및 과밀 현상(한국의 도시화

율은 ’15년에 92%)은 도시 내에서 각종 기후/환경 문제들(녹지 파괴, 에너지 사용량 증가, 

공기 오염 등)을 더욱 복잡하게 양산하고 있다. 기후변화(위기) 대응은 경제사회 구조적 전

환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 2015년 이후 신기후체제 하의 글로벌 컨센서스(concensus)

이기 때문에, 스마트+그린 시티는 이러한 구조적 전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동인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더불어, 한국판 뉴딜의 양대 산맥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융합적 관점에서도 스마

트+그린 시티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들의 융합은 매우 바람직하

다. 구체적으로 스마트+그린 시티에서 디지털 뉴딜의 세부 요소 및 핵심기술들이 그린 뉴

딜을 지원하는 형태로 실현될 수 있는데, 그린 테크(green technology) 구현에 디지털 기

술이 함께 접목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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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으로 태양광·풍

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융·복합된 차세대 전력 체계인 마이크

로 그리드(micro grid), 탄소 저감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차 관제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특별히, 한국판 뉴딜 정책은 도시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스마트+그린 시티를 추진할 때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생활

의 주체인 시민과 지방정부(지자체)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확대(지방분권화 강화 등) 되어

야 한다. 정부가 주도했던 기존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인프라 구축형 스마트시티 

등 포함)에서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스마트+그

린시티에서는 시민들의 기존 생활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올 수밖에 없으며, 시민들이 생활

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혁신적인 프로슈머(prosumer)가 되어

야 한다. 동시에, 지방정부는 ‘혁신공간 창출’의 장(sphere)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핵심 주

체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4차산업혁명(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시민들의 ‘자기조직

화’(self-organization) 거버넌스가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근(近) 미래에 등장하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동화(automation)’의 개념을 넘어, 체계의 범위 내에서 시

민들이 외부환경과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자발적으로 체계의 조직을 변화시키는 원리로서 

발생과 변화의 자생성을 강조한다. 지역 공동체의 시민/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은 이제 수직

적이고 위계질서가 있는 공간이 아닌 수평적 공간으로서 개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도 특정한 중심이 없이 분산되어, 아래로부터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가고 새

로운 규칙에 의해 더 높은 복잡한 단계로 나아간다는 특징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전환적인 양상을 도모하게 될 자기조직화 거버넌스의 운영원리

에 맞춰, 지방정부는 시민(사용자)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요구하고, 기획에 참여하는 사

용자 주도 개방형 혁신 생태계인 리빙랩(living lab)을 지역 밀착형 및 지역공동체 친화적

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스마트+그린 시티의 생활현장(real-life setting) 속의 

실험실로서 리빙랩이 작동하게 된다면, 스마트+그린 시티가 실증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시민과 기업이 자기조직화 거버넌스를 통해 혁신 공간을 창출하고 혁신 사업

을 창조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지역밀착형 리빙랩 분

야로서 건강 및 웰빙, 디지털 사회혁신(DSI),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정부(거버넌스)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정부의 스마트+그린 시티의 서비스는 포용도시 개념과 맥락을 같이하면서 시민들

에게 공평하게 도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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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서비스만으로는 디지털 전환시대를 살고 있는 시민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

다. 시민들은 스마트폰 등 개인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지방

정부는 개인화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스마트+그린 시티 (시범)사업들의 PPPP(Public-

Private-People-Partnership) 방식을 통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물인

터넷(IOT) 기술을 적용하여 공공장소(공원, 거리 등)에 배치된 쓰레기통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는 서비스, 대중교통 안내 모바일 서비스, 헬스케어 모바일 알림 서비스 등이 제시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들은 기존 도시의 활력을 되찾는 도시재생사업에 연

계하여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한계 때문에 스마트+그린시

티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기존 지역에 맞는 요소기술을 발

굴하고 사회적 자원(시민,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도시재생지역

의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주민 이 요구하는 적정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지역의 활성화를 도

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스마트+그린시티 솔루션으로는 스

마트 안전·방범(스마트가로등, CCTV 등), 스마트파킹,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전력, 수자

원), 스마트리사이클링(음식물처리, 생활쓰레기), 사회적 약자 지원(미아, 치매노인, 독거

노인), 크라우드 펀딩 또는 크라우드 맵핑(mapping)을 활용한 공공시설물 확대 및 보완 등

이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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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정신건강 및 정신장애인 정책 
방향과 과제

송승연 한양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전임연구원

Ⅰ. 서론

코로나19(COVID-19) 사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처

음 알려진 사례는 2019년 12월 말이었고, WHO는 이를 2020년 3월 11일 팬데믹으로 선포

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재난은 물리적·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인 충격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상황은 긴장, 두려움 등을 확산시켜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

을 미친다(이은환, 2020). 실제 2015년 한국 메르스 사태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전국적 코호트 연구 결과를 보면, 메르스에서 회복된 지 1년 이후에도 63.5%의 생존자들

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문제(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수면문제, 불안 등)를 겪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03년 홍콩에서 발생한 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과 2014년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 출혈열에 대한 기존 연

구들에서도 생존자들은 감염 당시뿐만 아니라 회복 이후에도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

스 증후군, 불면, 피로, 집중력 저하 등의 다양한 정신과적 문제들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지윤 외, 2019). 

이런 결과를 보았을 때,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

19는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실제 코로나19

는 정신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위험 요인의 증가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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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 사태가 가지고 있는 ‘예측 불가능성, 불확실성’은 대중의 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신체적 거리감 유지) 정

책은 사회적 고립, 소득 상실, 외로움 증가, 비활동,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제한, 음

주 및 온라인 도박에 대한 접근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노

인, 정신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가족 및 사회적 지원 감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Moreno 

et al., 2020). 이처럼 코로나19가 미치는 부정적인 물리적, 신체적 영향뿐만 아니라 정

신건강과 관련된 영향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WHO를 비롯한 국제

기구들은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을 코로나19 대응에 통합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Ghebreyesus, 2020). 또한 코로나19는 정신장애인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이와 관련하여 세계정신과이용자·생존자네트워크(World Network of Users and 

Survivors of Psychiatry, WNUSP) 등이 주관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심리사회적 장애인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이 성명서에는 

시설환경의 개선, 차별철폐, 지역사회 지원의 확충 등에 대한 주장이 명시되어 있다.1)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는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응 정책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만들었다. 본 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신건강이슈, 그리고 코

로나 사태가 진행되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자살 이슈, 이와 더불어 정신장애인에 미치는 영

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안 모색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정신

건강 및 정신장애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이슈

코로나19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는 먼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감염자 집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감염자뿐만 아니라 격리 기간 동안 의료진, 일반 대중 모두 불안, 심

리적 고통, 정서적 폐해와 탈진, 우울증, 짜증 및 분노,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알

코올과 담배 사용 증가를 경험할 수 있다(Brooks et al., 2020).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이

와 관련하여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코로나19 발생 후, 국민 정신건강실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말 1차 조사에 이어 5월 말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하여 19%의 국민은 중등도 이상의 불안 위험군, 17.5%의 국민은 중등

도 이상의 우울 위험군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특히 대구의 경

1)  ‌�http://www.chrusp.org/home/covid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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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다른 지역들에 비해 가장 높은 불안 수준을 나타냈으며,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

을 때 대구가 가장 큰 우울의 증가 폭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대와 성별의 특성을 보

면 불안, 우울은 모두 여성과 30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는 우울 위험

군이 1차 조사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국민 우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30대, 여성, 대구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지원과 정신건강 정보제공 등 심리방역이 필요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0). 

또 다른 조사를 살펴보면,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

의 경우 국민 약 48%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또는 ‘심각’ 수준의 불안/우울감을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불안/우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대의 경

우 40.0%, 30대의 경우 46.5%, 50대의 경우 52.2%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그 정도가 심

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우울 수준은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대구지역이 65.3%로 가장 높았고, 부산 55.4%, 대전 54.5% 순으로 분석되었다. 직업별로

는 전업주부가 59.9%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 54.3%, 계약직 근로자 53.4%, 중고등학생 

46.8%, 무직자 46.7% 순으로 나타났다(이은환, 2020). 이러한 두 가지 주요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코로나19가 한국 국민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의 특성을 정리하자면, 코로나 사태 

이후 전반적으로 우울, 불안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연령별로는 30대와 50대, 

성별로는 여성, 진업별로는 전업주부, 지역별로는 대구와 같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지

역에 초점을 맞춘 정신건강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후 회복된 사람들의 정신건강 이슈에도 초

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감염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격리 및 입

원치료를 받게 된다. 이후 가족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단절되며, 이는 심리적 불

안정 야기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코로나19 감염자의 경우 감염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발생률은 32.2%, 우울증 발생률

은 14.9%, 불안의 발생률은 14.8%로 나타났다(Rogers et al., 2020). 심지어 코로나19 감염 

이후 회복하여 퇴원한 임상적으로 안정된 집단에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높은 비율이 

보고되었다(Bo et al., 2020).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개인은 격리 조치 자체로 분

노감을 가질 수 있으며, 우울, 외로움, 공포 등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자는 사

회적 거부, 차별, 낙인화(stigmatization) 등을 경험할 수 있다(Courtet et al., 2020).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에 관심을 두어야 할 집단은 코로나19 감염자의 가족과 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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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가 격리된 공간에서 홀로 질병에 대처해야 하고, 어쩌면 고립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

다. 또한 감염자를 지속적으로 돌봐야 하는 가족, 주변의 지인들에게 잠재적으로 트라우

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복잡한 슬픔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Eisma et al., 2020). 이는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 친척, 

지인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는 필

요성을 상기시켜 준다. 더 광범위하게는 코로나 감염 후 회복된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케어시스템도 필요할 수 있다. 

Ⅲ. 코로나19와 자살 이슈

코로나19는 자살률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의 2019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자살률은 26.9명으로 2018년(26.6명)보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2) 특히 

주목할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성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부

분이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여성 자살 사망자(잠정치)는 1,9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 증가했다. 남성이 6.1% 감소했고, 전체 사망자도 2.4% 줄어

든 것과 대조적이다.3)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와의 사투는 전 세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었

으며, 아마도 오늘날 인류의 대다수가 고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낮의 우울’ 저자로 

유명한 앤드류 솔로몬(Andrew Solomon) 교수 또한 코로나19가 가져온 고립, 불안, 우울

에 대한 글을 최근 뉴욕타임스에 기고했는데,4) 이 글에서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와 비

슷하게 사회적 고립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감염에 대한 두려

움은 사람들을 우울과 불안, 심지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로 몰아가고 있다고 언

급한다. 즉 직접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이 증폭된 셈이

2)  ‌��홍준기(2020), “2020년 자살률 17명 목표에도 26.9명으로 2년 연속 상승”, <조선일보> 9월 22일자.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22/KKYEIYQS65EBHJJFDZ7OS5DOZY/?utm_

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3)  ‌�박성민(2020), “여성이 더 취약한 ‘코로나 블루’…자살률 줄이려면 ‘내진 설계’ 튼튼해야”, <동아일보> 9월 10일자.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10/102875737/1　　     　

4)  ‌�Andrew Solomon, When the Pandemic Leaves Us Alone, Anxious and Depressed, The New York Times. April 

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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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와 같은 고립은 ‘신체적 접촉의 결핍’을 야기하며, 

이 현상은 우울증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그는 

사람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신체적 접촉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모든 신

체적 접촉을 중단하는 방안도 마냥 안전하지만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은 얼마나 큰 타격을 줄까? Jeste et 

al.(2020)은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치명적인 행동적 독소들은 흡연과 비만에 버

금가는 사망률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되어 영국의 경우 현대인이 느

끼는 고립감을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로움(loneliness) 담당 장관’을 

신설하기도 하였으며,5) WHO는 사회적 단절(social disconnection)이 주요한 새로운 공중

보건 과제가 되었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은 점차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서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심리적, 정신적 문제의 가

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심리적 영향은 우리가 자살 위험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해주며, 실제 격리와 관련된 자살 행위가 이미 보고된 사례도 있다(Goyal et al., 2020).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것

처럼 코로나19는 감염자, 회복자, 의료진,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PTSD 등의 영향을 미

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자살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 고려

할 것은 코로나19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이다. 코로나19는 실업을 포함한 심각한 경

제적, 재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에 부정적인 많

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실제 국내의 경우 여성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가장 직접적 원인으로 코로나로 인해 감소한 일자리를 꼽고 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대면 중심의 서비스업에 집중되면서 해당 업종 종사자가 많은 여성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여성은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 문제도 연결돼 있어 이번 코로나19에서 

취약함이 더 크게 드러난 것으로 보고되었다.6) 코로나19가 영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여성들의 평균 정신건강 악화상태는 13.6점으로, 남자의 

11.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 계층일수록 정신건강 상태

5)  �한기재(2018), “외로움 담당장관, 영국서 생겼다”, <동아일보> 1월 18일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118/88220185/1　　     　

6)  �전웅빈, 문동성, 임주언, 박세원(2020), “심상찮은 코로나 블루, “수도권 2030 여성 극단 선택 급증”, <국민일보> 9

월 22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87129&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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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 영국 정부의 기능적 제한으로 인

해, 가사일과 육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줄어들고 친구와의 교류를 통한 심리적 안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7) 이처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적 특성은 정신

건강 및 자살 위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심각해지고 있는 자살 문제에 대한 개입은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코로나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우리는 격리 및 고립에 대처하기 위해 외로움을 감소시키면서,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키

고,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인 차원의 개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과

제가 필요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및 인터넷 등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코로나 감염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안전한 소통 채널을 통해 고립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관

련하여 자살시도를 한 집단을 위해 별도의 자살예방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가령 최근 자살 위기를 겪은 후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들을 추적하면서 사회적 유대를 유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살예방 전략이 개발되었다(Martínez-Alés et al., 2019). 이러한 개

입은 일반적으로 1회 또는 몇 번의 간단한 직/간접 접촉을 통해 전달되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e.g., 사례 관리 및 전화, 엽서 또는 문자 메시지와 같은 채널을 통한 정기적인 의

사소통 등). 

두 번째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인적 차

원의 정신건강서비스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배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과 비교하였을 때, 1998

년 IMF를 겪은 한국, 이와 비슷한 2008년 경제위기를 겪은 그리스는 당시 자살률이 급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리스의 경우 당시 경제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긴축 정책을 적용하였으나, 이것이 오히려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Antonakakis & Collins, 2014). 이처럼 경제적 위기는 실업, 고용, 재정손실, 불평등, 주

거압류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요인들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 자살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자살이라는 현상의 기원에 사회적 타살이라는 

기제가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불평등’과 관련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본질을 변화

7)  ‌�‌�이관형(2020), “코로나 우울, 영국의 여성과 빈곤층 정신건강 악화시켜”, <마인드포스트> 8월 18일자.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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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개입일 수 있다. 가령 경기침체 기간 동안 긴축이 아닌 지속적으로 복지 지출

을 유지한 국가는 실업자에 대한 복지 및 구직 촉진 예산을 삭감한 국가보다 자살률의 증

가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Haw et al., 2015).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자살률 

급증을 감소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확대와 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

가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Ⅳ. 코로나19와 정신장애인 이슈

정신장애인은 낙인, 편견, 차별, 열악한 인권 등의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 대표적인 취약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불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신장애인은 더 많은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가령 정신건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생활환경 때문에, 정신

건강 어려움이 없는 사람보다 코로나 감염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Yao et al., 2020).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감염의 위험이 높으며, 따라서 

잠재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Zhu et al., 2020). 

이 현상에는 현재 대다수 정신장애인이 머물고 있는 열악한 환경(시설 등)이 원인일 수 있다.

국내의 정신장애인의 상황은 어떨까? 전 세계에 위기를 가져온 코로나19는 정신장애인

이 직면하고 있는 처참한 현실을 드러내 주었다. 대구지역에 위치한 정신의료기관인 청도 

대남병원, 제이미주병원, 배성병원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였으며, 국내에서 코로나19

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 확진자가 114명, 사망자가 7명 발

생하였다.8) 특히 첫 번째 사망자가 20년 동안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구금되어 있었고, 사망 

당시 몸무게가 47kg으로 드러남으로서 충격을 주었다. 코로나19가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

되어 있는 정신장애인에게 큰 피해를 준 이유는 무엇일까? 정신장애인이 입원치료 받는 병

동의 경우 대다수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폐쇄병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곳에서 집단

으로 생활하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가 컸음을 알 수 있다. 청도 대남병원 사건을 

통해 한국의 경우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지역사회와 단절된 시설

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설화(Institutionalization)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장기입원의 문제 또한 존재하는데, 가령 OECD 가입국들의 평균입원기간이 49.1

일(권오용 외, 2018)인 것에 비해 한국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자 및 입소자

8)  �강재구(2020), “재활보다 격리 치중…대남병원 사망 7명 모두 장기 입원”, <한겨레> 3월 25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40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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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원 기간(중앙값)이 2000년 277일에서 2016년 303일로 장기입원이 지속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정신의료기관 병상수 또한 1984년 14,456병상에서 2016년 96,924

병상으로 무려 570.5% 증가하였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17). 이와 같은 장기입원이 문제

인 이유는 무엇인가? 장기간의 입원생활에 적응하면서, 사회적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

고, 탈문화되며, 지역사회로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가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통제와 규제에 익숙해지게 만들며, 정신장애인은 시설 내 인권침해를 쉽게 수용하고 

저항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장기입원이 초래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서

미경, 2015). 

이번 코로나19는 심각한 위기이지만, 현재의 정신건강시스템이 팬데믹에 대응하는데 효

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현재의 입원/입소 중심의 시

설들이 코로나 앞에서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코로나의 위기를 겪으

면서 이제는 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지역사회 

내 주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신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인위적인 시설

에서 머무르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위험할 뿐만 아니라 존엄성에도 위

배된다. 정신장애인 또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추후 탈시설화

(deinstitutionalization)를 통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동등하

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정신건강 및 정신장애인 정책 방향

1. 코로나 블루에 대한 국민 정신건강 대응 정책 필요

코로나19는 현재 국민 전체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우울감

을 ‘코로나 블루(Blue)’라고 표현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심리적·정신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대처가 필요할 수 있다. 우선 요구되는 국민 정신

건강 대응 정책으로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 및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격리 및 감염률

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코로나 블루와 

같이 정신건강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신건강 리터러시(mental health literacy)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도 강구되어

야 한다(Moreno et al., 2020). 

또한 코로나19가 가져오는 가장 큰 폐해인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정신건강서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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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는 실업, 재정 불안, 빈곤으로 이어져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게 되며,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Roca et al., 2013). 이러한 경제적 요인들은 이전에 건강했던 사람들

에게 정신건강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기존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제 침체는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불균

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아마도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질 좋은 치료를 받지 못

할 수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더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일본의 정신건강정책을 살펴보면, 특히 실업이나 폐업, 경제적 손

실, 고용 취소 등의 직장 문제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후생노동성에서는 ‘직장인의 멘탈헬스·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근로자, 사업자, 커리어상담사 등을 위한 전화 상담 및 인터넷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산업카운셀러협회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며, 구체적으로는  산업카운셀러 육성을 비롯해 기업, 단체를 위한 연수 및 

상담, 개인 전화 상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및 스트레스 등 마음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라는 코너를 만들어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등을 하고 있다(오윤희, 2020). 

이와 더불어 코로나블루 및 코로나19 이후 지속될 경제위기 상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자

살률 상승에 대한 예방전략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97년 외

환위기 당시, 자살사망률이 우리나라 최초로 교통사고 사망률을 넘어섰고, 2003년 카드대

란, 2008년 경제위기 당시에도 자살률이 급증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번 코로나19 또한 엄

청난 경제적 충격과 동시에 실업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IMF 당시 상황과 유사

한 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위해 고용상실과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지원체계가 실효성 있게 가동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와 정신건강서비스를 연결하는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의뢰연계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이은환, 

2020). 사회적 배제 관점으로 자살에 접근한 의미 있는 사례는 일본의 노인자살예방정책

으로, 초창기 자살대응은 현재 한국과 비슷한 정신의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시작되었

다. 그러나 자살예방에 큰 효과를 담보할 수 없게 되면서 자살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배경

이 존재함을 의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공중위생학적 관점으로 다시 접근하였다(오영란, 

2013). 실제 일본의 자살자 수를 살펴보면 2007년 3만 3천여 명에서 2016년 2만 1천명으

로 약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에는 특히 다중채무 개선 프로그

램 등 경제정책과, 노동환경 개선,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강화 등이 자살 유발 요인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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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것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이러한 자살예방정책은 자살을 개인의 문

제로 보지 않고 사회 전체가 구조적으로 접근한 것이며, 의학, 보건의료뿐 아니라 복지와 

교육, 노동관련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기반에서 실시된 것이다.9)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현재 국내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많은 시사

점을 던져준다. 

2. ‌�코로나 블루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의료적 관점이 아닌 깊은 인간적인 반응 

으로 바라보기

코로나 블루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

만 이에 대한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어

려움의 상황을 ‘정신질환’의 문제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정서적으

로 힘들거나, 고통을 받거나, 특이한(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할 때, 자신의 감정이 

‘정신적으로 아프다’고 해석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즉, 코로나19에 의해 야기된 

고립,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반응으로 비롯된 압도적인 슬픔을 정신질환

으로만 간주할 수는 없다. 코로나 블루와 같은 감정은 질병의 징후라기보다는 깊은 인간적

인 반응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슬프고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다시 의료화하고 병리화하는 것은 엄청난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신과치료와 같은 정신건강서비스만이 유일한 선택사항으

로, 혹은 확실히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양한 상상

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

신적 어려움을 다루는데 있어 의료화된 방법, 즉 그들을 진단하는 것 대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대안적인 지원체계를 구상해 보아야 한다. 어쩌면 지금의 

위기가 정신건강서비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된 것은 경제적 압박, 빈곤, 

폭력, 억압, 부적절한 신체적 보건의료 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살기에 적합한 장소 

제공, 그리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심지어 최근 영국의학저널(British 

Medical Journal)에서 정신건강위험에 대한 ‘쓰나미’를 경고하는 논문에서도 가장 위험에 

9)  �윤설영(2017), “일본, 10년 새 자살률 23%↓…정부·시민 전방위 대책 효과”, <JTBC> 9월 11일자.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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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 사람들은 ‘불안정한 생계’와 ‘가장 취약한 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Torjesen, 2020).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이 낯설고, 새롭고, 거대한 갑자기 변화하는 

상황에 비추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일

상적인 지역사회 및 지원의 원천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관련되어 코로나 블루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을 강구하는 것도 하

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 및 정신건강프로그

램이 취약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식량 공급(음식 배달)을 조직했으며, 그리고 정신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 문제를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지도자

들과 협력했다(Bartels et al., 2020). 또한 지역사회 내 이용자가 주도하는 동료지원(peer 

support) 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을 위한 온라인상호지원회의, 지역사회 대화체계 등을 마련했다(Fisher et al., 2020). 또

한 미국 임상심리학자 폴라 캐플란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병리화적(nonpathologizing)인 

동료지원 프로그램의 예로 수백개의 마스크를 만들었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진 봉

제 단체, 코로나 기간 동안 주립병원 내 환자들에게 편지 보내기를 진행한 글쓰기 단체 등

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위기 서비스가 증가하지 않았고, 어떤 면에

서는 약간 감소했으며, 자살시도도 감소하였고, 도움을 청하는 새로운 사람들의 증가도 없

었다고 보고하고 있다.10) 이처럼 코로나 블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를 동원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확인된 스트레스 요인을 해결하고, 주거, 고용, 교육 

서비스 간의 다기관 협력을 수반하여 정신건강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

어야 할 것이다. 

3.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 확충 필요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는 오래 전부터 제안되어 왔지만, 이전에는 보

건의료 직원 및 서비스이용자 모두 장벽의 어려움으로 인해 널리 구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Shore et al., 2020). 코

로나19 이후 대면 진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원격 치료(Remote therapy)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원격화상(비디오) 또는 전화 회의, 인터넷 회의 또는 지도 요법

10)  �Paula J. Caplan, Is COVID-19 Making Everybody Crazy?, July 10, 2020

https://www.madinamerica.com/2020/07/covid-19-making-everybody-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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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ched therapies), 앱을 통해 제공되는 자조 치료(self-help therapies), 동료지원 등에 

대한 원격보건(telehealth)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대면 원격 서비스의 경우 정신건강서

비스에 대한 투자가 적고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장기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원격 치료의 사용과 관련된 도전과 단점도 있는데, 특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

람들에게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 먼저 원격 서비스 이용에 대한 필수적인 기술, 그리고 

이 기술을 사용하는 지식, 인터넷 접근 환경, 데이터 이용 비용,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

안 등의 이슈들이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치료(Digital therapies)는 노인, 독해에 어려움

을 겪는 사람, 빈곤층, 기술적으로 능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Yang 

et al., 2020). 무료 인터넷은 때때로 공공장소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이 서비스에 접속하

기 위해 이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면 물리적(신체적) 거리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 

특히 대다수 빈곤한 상황에 놓여있는 정신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접속 및 스마트 

기기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대면 상호작용보다 원격 소통이 더 어렵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건강서비스에서 배제될 수 있고, 또한 직접 접촉이 없다면 그

들의 외로움이 증가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는 노년층과 같이 기술 사용능력이 낮

은 사람들을 위해 비대면 화상 회의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에서 정보기술직원(information 

technology staff)의 기술지원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Banbury et al., 2019). 또한 공

공영역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인터넷 및 기기 접근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확충이 고려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더불어 고민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대면 서

비스 환경이 변화함으로 인해,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비밀보장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 확충으로 인해 사람들의 연결을 증가시키는 측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조건적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코로나19로 인

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많은 가족적, 사회적, 정신과적 지원의 가용성을 감소시켰다. 다른 

사람들과의 물리적 고립은 치유과정 중 핵심적인 것으로 입증된 지역사회 참여를 방해한

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정책은 지역사회 참여를 대폭 감소시킨다. 줌(ZOOM)

과 같은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만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하다 보니 세밀한 

감정에 대하여 소통하기 어려워지고, 의미 있는 관계를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심오한 

대화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회의 중 누가 말하고 언제 대화에 뛰어들 것인지를 파

악하는 것에 약간의 부담이 주어지며, 카메라 범위 내에 머무르고, 언제 음소거를 해야 하

는지, 음소거를 해제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충분히 듣고, 기억하기 위해 여분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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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즉, 어떤 온라인 접근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손길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대면 서비스는 안전감, 행복감, 소속감을 증진시킨다.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 확충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대

면 서비스의 필요성을 삭제해서는 안 되며, 두 가지를 동시에 조합하여 실현할 수 있는 방

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4. 코로나19 이후 필요성이 증가된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정신장애인 일자리창출

코로나19와 관련된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건강서비스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코

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의 상황을 기회로 전복시킬 가능성도 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뉴딜정책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의료모델(medical model)에 기반한 정신

장애인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19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주었다. 바로 시설화, 장기입원 등이 팬데믹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는 최근 국가 주요 복지정책인 커뮤니티 케어

의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화를 주창하며 

커뮤니티 케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패러다임이 시설화에서 지역

사회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정신

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과 병원이 아닌 살던 집과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 서

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

는 정책이다. 현재 정신장애인의 경우 경기도 화성시에서 2021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결국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것처럼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복귀하여 주민들과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1)

이는 포스트 코로나 뉴딜 정책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바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

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정신장애인의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

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여기에 동료지원가는 핵심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

을 내포하고 있다.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일자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료지원가의 안정

적 삶에 기여할 뿐 아니라 그 서비스를 받는 동료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촉진하고 삶의 질

11)  �박종언(2019), “경기 화성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정신질환’ 분야 선정”, <마인드포스트> 4월 4일자. http://www.

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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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동료지원가는 개인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

문에 특히 따뜻하고 공감적인 지원과 격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이용자들에게 회복

(recovery)을 위한 롤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다. 미국의 경우, 동

료지원전문가(peer support specialist)로 활동하는 당사자는 전국적으로 25,000명에 이

르며, 인구 10만명 당 동료지원가 수는 아리조나 36.4명, 펜실베니아 34.3명, 워싱턴 34.3

명, 사우스캐롤라이나 20.2명 등으로 나타난다(Wolf, 2018). 동료지원사업의 혜택은 재입

원율 감소, 입원일수 감소, 서비스 비용의 전반적 감소, 외래이용 증가, 삶의 질 향상 등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 예로, 긍정적 자기노출, 경험기반 자가케어의 역할모델 수행, 공감 및 

한계 내에서의 배려 등에 따른 희망감 상승 등이 보고되었다(Davison et al., 2012). 

동료지원가 활동에 따른 혜택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넘어 사회적 비용절감과 연대향

상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경우 OECD 평균에 비하여 입원율과 재입원율이 높고, 장기입원

의 폐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Johnson et al.(2018)의 연구는 동료지

원서비스가 재입원율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흥미로운 함의를 던져준다. 연

구자들은 퇴원 이후 동료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집단의 경우 다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급성기 케어병동에 입원하게 되는 것이 약 4분의 1로 감소되었다고 결과를 제시한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자들은 동료지원서비스가 예산 및 자원 측면에서 급성기 케어 시스

템의 부담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으며, 서비스이용자 또한 지속적인 회복을 위한 더 많

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즉 동료지원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

출의 기회도 되면서, 현재 방대한 예산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시설화체계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동료지원 활동의 성과에 관한 종합 분석결과에 따르면, 활동비

용 대비 이용자혜택이 1:4.8로 조사되었다(Trachtenberg et al., 2013). 여기에 심리적, 가

족 및 대인관계상의 혜택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까지 고려하

면 공공 일자리사업으로서 동료지원가 활동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

의 높은 재발률과 재입원율은 ‘탈시설화’ 혹은 ‘지역사회통합’이라는 본질적인 지향점에 주

요한 장벽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어쩌면 동료지원가에 의한 서비스제공은 탈시설화를 구

축할 수 있는 주요한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포스트 코로나 뉴딜 정책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정신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

(Social cooperatives)의 활성화이다. 이탈리아는 1978년 ‘법률 180’이 통과되면서 모든 (국

립)정신병원 폐쇄가 이루어진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후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신장애

인 지역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이탈리아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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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농업, 건축, 청소, 재봉, 호텔 운영, 레스토랑, 홈케이터링 등의 사

업을 운영하는데, 여기서 정신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조합원은 

동등한 권리(투표권 등)를 가지게 된다. 이는 본질적으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을 도모

하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커뮤니티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사회

적 협동조합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전으로 인한 자립지원에 궁극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일’은 정신장애인 자립 도모뿐 아니라 가족 돌봄부

담을 경감시키는 것에도 목적이 있으며, 지역사회 경제발전에도 효과적이었다(Davidson 

et al 2010). 이 과정에서 정책적, 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 1991년 제

정된 법률381(사회적협동조합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최소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

하도록 하여, 정신장애인 일자리를 보장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많은 사업을 협동조합 시

행 초기에 아웃소싱함으로써 성장의 출발을 도왔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지원은 현재 많은 

부분 사라졌고, 오히려 협동조합이 많은 이윤을 창출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Ⅵ. 결론

코로나19는 이미 많은 대중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영향 중 일부는 지속

될 수 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는 이미 일반 대중과 특히 정신질환을 가진 사

람들(특히 중증정신질환과 인지적 손상을 가진 사람들)과 최전방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계 

종사자들 모두에게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를 위해 본 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정신건강 및 정신장애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정신건강시스템은 팬데믹 기간 동안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어

려움들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된 일부 새로운 접

근법은 효과적인 것 같지만 여전히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및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정신건강서비스시스템 구현은 향후 시대에 맞는 

최적의 정신건강케어체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비대면 시스템

은 여전히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 대면서비스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서비스 제공은 개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이

미 시행되고 있는 효과적인 실천을 개선하고, 확장해야 하며, 동료지원 및 원격 건강 전달

서비스의 유용성과 한계를 모두 인식해야 한다.

새로운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결과를 정



● 국립정신건강센터(2017),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 �권오용, 오현성, 김민, 최희승, 박인환, 김혜성, 박동진, 이설아, 신수민, 천지향, 김혜영, 신승희
(2018),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서미경(2015), <정신장애인의 인권>, 집문당. 

● �신지윤, 박혜윤, 김정란, 이정재, 이해우, 이소희, 신형식(2019), 2015 년 한국 메르스 사태 1 년 이
후 생존자들의 정신과적 문제, <신경정신의학> 제58권 3호, 245~251.

● �오영란(2013), 일본의 노인자살예방청책 고찰: 사회적 배제와 포섭의 관점, <한국사회정책>, 제20
권 1호, 9~47.

● �오윤희(2020), 일본의 코로나 19 발생 현황과 정신건강 지원 정책, <국제사회보장리뷰>, 여름호, 
148~153.

● �이은환(2020), 코로나 19 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경기연구원 이슈 & 진단>, 1~25.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2020), <코로나 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 �Antonakakis, N., & Collins, A.(2014), The impact of fiscal austerity on suicide: on the empirics 
of a modern Greek tragedy, Social science & medicine, 112, 39-50.

참고문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정신건강 및 정신장애인 정책 방향과 과제

92 93

기적으로 측정하는 것, 지역사회 중심의 대안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구축하고 설계하는데 

있어 당사자와 가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평가를 같이 수행하는 것, 정신건강서비스와 

함께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통합하는 것 등에 초점을 맞추면 코로

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이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적극 활용하면서 코로나 뉴딜정책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사회적 유대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사람들이 격리되고, 고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우

리는 단절되고 무너진 사회적 유대를 다시 결합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것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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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불과 몇 달 만에 앞으로 얼마나 더 악화될 지 예측조차 어려운 전 세

계적 경제 및 일자리 위기가 되었다. OECD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 위기가 노동시장에 미

친 영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초기 몇 개월간 관찰된 영향의 10배에 이른다. 고

용 감소와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로시간 감소를 감안하면, 총 근로시간은 

초기 3개월 동안 12.2% 감소했는데 2008년에는 1.2% 감소하였다.1) 이러한 수치는 많은 국

가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경제의 모든 부문을 ‘보류’ 상태로 전환한 코로나19 

위기의 특이성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은 감염병에 걸릴 위험과 일자리・돌봄 위기에

서 재난이 평등하지 않음을 드러냈다. 인종・계급・성별에 따라 재난의 위험도가 다르고 

경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OECD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이번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들은 국민에게 필수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면서도,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며, 일자리나 소득 측면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들, 그중에도 여성, 청년, 자영업자들이 현재 위기의 최대 희생자가 될 거라고 

예측했다. 특히 여성은 일자리 위기만이 아니라 보육시설과 학교의 휴원・휴교가 잇따르

면서 가정에서의 무급 노동 부담이 더 커졌을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보스턴의 한 컨설팅

회사가 5개국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여성이 주 65시간을 무급 가사노동에 할애

1)  �OECD저・이경희・김영아 감수(2020.9.25.), “OECD 고용전망 2020, 코로나19 : 보건위기에서 일자리 위기로”,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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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보다 약 30% 더 많은 시간이라고 밝혔다. 2014년 OECD는 ‘무급돌

봄노동(Unpaid Care Work)’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돌봄 노동 2시간이 증가하

면 여성의 사회적 노동 참여율은 10%포인트 감소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은 

취약한 일자리에 종사하며 또 증가한 돌봄 부담으로 일자리와 돌봄, 양쪽에서 이중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위기는 ILO가 발표한 ‘코로나19 모니터링 보고서(2분기)’에서도 확인된다. ILO는 

올 2분기 동안 주당 48시간 일자리를 기준으로 4억 개 정규직 일자리에 해당하는 노동시

간이 감소했는데 여성 일자리가 더 많은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음식・숙박・소매・부

동산중개업 등에 종사하는 여성 중 40%(약 5억 1000만명)가 일자리를 잃었으며2) 의료・

돌봄 종사자 감염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스페인 75%, 미국 73%, 독일 72%, 이탈리

아 68%로 감염 위험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3) ILO는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의 성 평

등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기존 남녀격차를 더욱 벌리는 추세가 여러 

통계에서 나타난다”며 “특히 서비스업계가 침체하면서 여성고용률이 이전보다 더 위협받

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코로나19 팬데믹 재난은 누구나 전염병의 숙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고 취약하지만, 재난의 영향력은 이미 존재하는 젠더・계급・인종적 불평등

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일깨워준다(김현미, 2020). 도리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성평등을 

후퇴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다. 최근 IPU(국제의회연맹), UN Women, OECD 등 국제기구

에서 젠더 차원의 영향을 고려한 성인지적 대응을 권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어떤가? 성공적인 K 방역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일자리유지를 위한 

긴급 대책이 빛을 발함에도 유독 여성 일자리 위기와 돌봄 위기에는 침묵하고 있다. 필자

는 이런 답답한 마음을 “조용한 학살”이란 제목으로 한겨레신문에 기고했는데4) 4개월이 지

나도 변화가 없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여성 자살 사망자(잠정치)는 1,924명으

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1,796명) 7.1% 늘었다. 남성 잠정 사망자 수가 동 기간 4,635명

에서 4,354명으로 6.1% 감소한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여성 자살률만 증가한 것은 1987년 

통계 작성 후 올해가 처음이다.5) “조용한 학살”은 2008년 금융위기 시 여성 해고에 침묵하

2)  �김향미(2020.7.1), “ILO 올 2분기, 코로나로 전세계 일자리 4억개 해당 노동시간 감소”, 경향신문.　　     　

3)  �전윤정(2020.7), “국제의회연맹(IPU) 성인지적 코로나19 대응 제안의 배경과 주요내용”, 국회입법조사처.　　     　

4)  �임윤옥(2020.5.26), “시론: 조용한 학살”, 한겨레신문.　     　

5)  �박성민(2020.9.13), “여성이 더 취약한 코로나 블루”,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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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한국 사회에 대한 비유적 표현6)인데, 이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누구의 위기이며 왜 위기가 증폭

되는지,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해야 할 핵심적인 일은 무엇인지, 코로나19 위

기의 성격과 본질, 대응 방향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책으로 발표된 “한

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과연 무엇을 위기로 규정하며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살펴봐

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젠더”는 분석의 핵심축이다. 본 글은 젠더 관점에서 코로나19 위기

를 분석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한국판 뉴딜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의 여성 노동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젠더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일자리 위기

1. 코로나19 위기의 얼굴은 여성

3월부터 9월까지 성별 취업자 감소를 살펴보면 일자리를 잃은 3명 중 2명이 여성이다. 

전체 취업자 감소는 4월 47만 6천 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추세인데, 성별 비중은 변

함없이 60%대를 유지하다 오히려 8월 65%. 9월 72.2%로 급증하였다. 코로나19 일자리 위

기가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

표 1. 성별 취업자 감소 비교, 2020년 3월~9월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분류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체 -196 -476 -392 -352 -277 -274 -392

남 -81 -183 -153 -129 -109 -96 -109

여

(성별비중)

-115
(59%)

-293
(61.5%)

-239
(61%)

-223
(64%)

-168
(61%)

-178
(65%)

-283
(72.2%)

출처: 2020년 3월~9월 고용동향, 통계청

취업자 감소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직 취업자는 증가하고 임시・일용직과 고

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하였다.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가 가장 큰 타

격을 입었다.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4월 일자리를 잃은 임시직 58만 7천 명 중 여성이 37

6)  �김은성(2009.6.19), “여성 노동의 현실은 조용한 학살”,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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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4월 한 달에만 37만 명의 임시직 여성이 일자리를 잃

은 것은 코로나19 일자리 위기가 임시직 여성의 위기임을 드러낸다.

일시휴직자 증가는 코로나19의 특징이다. 한국은행은 이례적으로 일시휴직자가 증가한 

이유는 사업 부진, 조업 중단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대면 접촉이 많은 일자리(숙박음식, 교

육, 보건서비스업 등)에서 여성, 청년, 고령층, 임시・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주된 타격을 

입었다. 일시휴직자의 성별 비중을 보면 3월~7월까지 일시휴직자 162만 3천 명 중 여성이 

101만 6천 명으로 일시휴직자의 63%를 차지한다.7) 반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8

월 기준 전체 1천 6백만 864천 명 중 여성이 1천 77만 명으로 63.9%를 차지한다. 증감 사

유를 보면 쉬었음(29만 명), 가사(23만 8천 명), 육아(2만 6천 명) 등으로 일자리에서 밀려

난 여성들이 가정 내 무급 돌봄노동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3월부터 8월까

지 취업자 감소의 62%, 3월부터 7월까지 일시휴직자의 63%,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의 

64%가 여성이며 그중 대면 서비스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여성이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

다. 코로나19 위기의 얼굴은 바로 여성의 얼굴인 것이다.

2. 코로나19 위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한 이유 

1) 높은 시간제 비중

코로나19 고용 위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한 이유는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에 종

사하는 비율이 높아 일자리 불안정성 또한 크기 때문이다. 〈그림 1〉을 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남자가 804만 명으로 여자 503만 8천 명보다 333만6천 명이 

더 많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여자 412만 5천 명, 남자 333만 6천 명으로 여자가 76만 

9천 명이 더 많아 여성 비정규직 비중이 남자보다 1.5배 높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 

근로자는 여자 231만 명, 남자 84만 6천 명으로 남자보다 2.7배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비정규직, 시간제 여성 비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코로나19 팬데

믹 재난 상황에서 여성 일자리가 남성보다 훨씬 취약하며 실직, 근로시간 감소 등 소득하

락, 생계 위협에 내몰릴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7)  �박창현・유민정(2020.9.3.), “BOK 이슈노트 : 일시휴직자 현황 및 평가”,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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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별・근로형태별 임금 근로자, 2019년 상반기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20.8), 보건복지부・여성가족위원회 2020 국정감사 이슈

특히 시간제 일자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성별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높은 나라가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작은 경우 임금격차도 적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준

다고 발표했다.8) 성별임금격차는 남성 임금 대비 2006년 39.8%, 2016년 36.7%로 10년 넘

게 별 차이가 없다. 일본은 2006년 33.0%에서 2016년 24.6%로 8.4%를 줄었다. 이는 무엇

을 의미하는가? 성별임금격차는 본래적이며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쓰느

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하므로, 격차가 줄지 않는 것은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의 

‘효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퍼플잡’ 정책으로 여성 시간제 증가를 유

도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본격적인 시간제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2008년 여성 비정규직 중 시간제 비중은 31.0%였는데 2019년 56.0%로 급증하였

다. 여성 비정규직 2명 중 1명이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 지위가 하락한 것이다.

2) 경제위기 시 정부의 가부장적 대응 

이렇게 성별화된 노동질서가 구축된 데에는 두 번의 경제위기 시 정부의 가부장적 대응

이 주효했다. 1997년 IMF 때 남성 가장들의 해고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여성들

의 실직은 문제화되지 않았다. 도리어 가정으로 돌아가 ‘남편 기 살리기’에 충실할 것을 요

구받았다. 그 결과 IMF 위기를 극복했다는 2000년도에 여성 일자리의 70%가 비정규직 일

8)  �전윤정(2019.8.30.), “경력단절 여성 현황 및 문제점”, 국회입법조사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근로형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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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로 채워졌다. 비정규직 비중이 41%인 남성보다 여성 비정규직 비중은 1.75배 높아졌

다.9) 2009년 금융위기 때는 사라진 일자리의 75%가 여성 일자리였는데 그때도 침묵했다. 

30대 여성의 실직은 가사・양육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다는 가정하에 청년인턴 같

은 정부 대책에서도 소외되었다.10) 경제위기 때마다 여성은 조용히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받았고 기업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부담 없이 여성을 가장 먼저 자르고 가장 나쁜 

일자리로 복귀시켰다. 두 번의 경제위기 시에 정부는 여성의 성 역할을 가사・양육 전담자

로 강제하여 ‘여성노동의 주변부화’는 구조화되었다.

3) ‘집’은 누구에게 쉴 곳인가?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집에 머물라’ 이다. 그러나 누구나 안전하

게 ‘집’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에게 집은 어디보다 위험

한 곳이며 수많은 기혼 여성에게 집은 가족 구성원의 일상생활이 유지되도록 무한 무급 돌

봄 노동이 요구되는 곳이다. 최근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2

명 중 1명이(53.6%) 가정 내 무급돌봄노동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돌봄 시간이 최대 6시간 

증가했다는 답변도 13.8%나 되었다. 증가한 돌봄을 누가 하느냐는 질문에 3명 중 1명이 독

박 돌봄이라고 응답(33.5%)했다. 현재와 같이 돌봄 위기가 지속되면 일을 계속할 수 있느

냐는 질문에 3명 중 1명(36.4%)이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11) 노동부 가족돌봄 비

용 신청자도 62%가 여성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성들은 멈추어버린 공보육이나 교

육,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신하여 일터이자 학교이며 요양시설이 되어버린 집안을 유

지하고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을 제공하느라 일과 돌봄에서 총체적 재난을 경험하고 있다. 

속도감 있게 공적 돌봄 확충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여성노동의 가장 핵심 문제인 ‘경력단절’

은 코로나19 과정에서 더욱 심화할 것이다. 경력단절 여성은 2019년 현재 169만 9천 명으

로 15~54세 기혼 여성의 19.2%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2)  

9)  �장지연(2007.4.24.), “여성노동의 관점에서 본 한국사회 –복지레짐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  

창립 20주년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10)  �윤자영(2009.6.15.), “경제위기? 여성노동위기!: 여성실업 현황과 실업대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성일자리  

대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11)  �김명숙(2020.9.16.), “코로나19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족 내 돌봄노동에 미친 영향”, 「코로나19 위기 넘어 성평등 

노동으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노동자회.　     　

12)  �여성가족부(2020.9.2),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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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TOO운동과 젠더 차별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폭로로 #METOO 운동은 촉발되었지만, 현실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검사조차도 지상파 미디어에 출연해서 성폭력을 폭로한 것은 한국 사회의 

많은 일터와 조직이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음을 방증한다. 직장 내 성희롱 규제

가 법제화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성희롱을 신고하면 2명 중 1명은 불이익조치를 

경험하고 채용 성차별도 여전하다. 최근 20년 넘게 여성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적

이 없는 대전 MBC는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프리랜서로 뽑는 것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고 주장했다. 많은 청년 여성들은 오늘도 면접, 채용 과정에서부터 성차별적 질문을 받으

며 ‘왜 여성은 동등한 노동자가 아닌가?’ 질문한다. 핵심 업무는 남성, 여성은 필요한 때 탄

력적으로 쓰면 된다(=비정규직)는 통념은 여전히 위력적이다. 미국 페미니스트 정치철학

자 아이리스 영은 이렇게 여성들의 업무가 대부분 젠더 기반 업무로 다른 사람 신체 돌보

기, 직장 내 긴장 완화 등 타인, 그중에도 남성의 지위와 편안함을 드높이는 직업들에 사용

되는 것을 ‘젠더 착취의 한 특수 형태’라고 지적한다.13)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노동자가 아

니라 “남성은 핵심인력, 여성은 보조인력”이라는 성별화된 노동질서를 구축하고 여성은 서

비스 노동, 자율성이 결여된 노동, 보조 업무에 할당하는 ‘여성 노동 주변부화’ 관행이 사회

규범처럼 작동되고 있다. 

Ⅲ. 젠더 관점에서 본 한국판 뉴딜 정책 - 사회안전망 중심으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코로나19 위기의 얼굴은 여성이다.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 시 거세게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압력과 정부의 가부장적 대응의 화학적 결합은 여

성 노동을 주변화시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은 여성을 더욱 

취약한 일자리로 내몰았다. 미・기혼을 막론하고 여성은 출산・양육・돌봄 전담자여야 한

다는 성별 분업이 여성을 주로 대면 서비스업종의 임시직 종사자로 만들었다. 여기에 코로

나19 팬데믹으로 돌봄 부담까지 증가하자 취약한 일자리의 여성들은 이제 벼랑 끝으로 내

몰리고 있다. 여성 일자리 위기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반실업 상태의 값싼 노동력으

로 존재하는 여성노동력은 임금인상 압력을 억제하고 공적 돌봄 확충을 저해하여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시키며, 일자리 양극화, 사회 양극화, 돌봄 공백의 기제가 된다. 

이제 2030 청년 여성들은 가족과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력이 어떻게 주변화되는지 똑똑

13)  �아이리스 영(2017), 「차이의 정치와 정의」, 모티브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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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알기에 비혼을 선택한다. 청년 남성들의 비혼이 임금과 주거 등 ‘비용’의 문제라면 여성

은 ‘젠더’가 문제다. 이렇듯 여성 일자리 문제는 불평등, 돌봄 공백, 저출생 등 한국 사회 핵

심문제와 맞닿아있으며 코로나19는 이 위기를 더욱 증폭시킨다. 여성 일자리 및 돌봄 위기

에 대한 젠더 관점 대책이 절실한 이유이다. 한국판 뉴딜은 여성들이 겪는 이 위기에 대해 

어떤 비전과 대안을 담고 있는지 사회안전망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전국민’ 고용안전망과 ‘여성’  

7월 14일 정부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을 내걸고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의 구조적 변화 특징과 대응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일상과 방역의 공존으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위기극복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둘째 기후변화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기에 그린 경제로 전환을 촉진하며, 셋째 디지털・그린 경

제 전환으로 노동시장 재편과 양극화의 심화 및 플랫폼노동, 원격 근무확대 등 일자리 형

태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60조 원을 투자하여 디지털 

뉴딜・그린뉴딜을 강력추진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하여 총 190.1만 개의 일

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7월 20일 ‘일하는 행복을 위한 안전망 강화 계

획’을 별도로 발표하였는데 20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단계적

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IT 업종 및 돌봄 종사자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상병수당은 2021년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2년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범사업

을 추진한 뒤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2년까지 폐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자영

업자・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판 뉴딜의 사회안전망 계획은 코로나19로 일자리에서 밀려나

는 시간제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2019년 8월 기준, 일하는 여성 중 고용보험 적용자는 47.7%에 불과하다. 전체 여성 취업

자 11,794천 명 중 5,633천 명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6,161천 명이 미가입자다. 고

용보험 미가입자는 비임금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 적용대상자지만 미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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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들로 전체 여성 취업자의 52.3%를 차지한다.14) 고용

보험 적용을 받는 여성이 일하는 여성 2명 중 1명에도 못 미칠 만큼 사각지대가 넓다. 특히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시간제 노동자는 3백 156천 

명이며 여성이 2백 310천 명으로 시간제 노동자의 73%를 차지하는데, 시간제 노동자의 고

용보험 가입률은 26.1%에 불과하다.15) 그러므로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계획은 당장 코로나

19로 드러난 여성 일자리의 구조적 취약성 문제를 외면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실질적 

사각지대인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대책이 부재하며 시간제 일자리로 몰리는 

여성 노동의 취약성에 대한 대안도 없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이 말 그대로 ‘전 국민’이 되려면 고용 종속성 여부나 종사

상 지위, 근로시간,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그야말로 ‘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고용 안전망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은 기업 규모가 크고 고용 안정성이 높을수록 사회안

전망도 보장되었다면 지금은 취약한 일자리일수록 사회보장이 강화되어야 불평등을 조금

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비대면 사회의 필수노동인 택배 등 플랫폼노동자, 방역을 책

임지고 있는 돌봄 노동자 등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들을 개개별 확대하는 전략으로는 도저

히 급증하는 사각지대를 포괄할 수 없다. 단계적 확대 방안은 누적된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한 지위의 노동자를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득기반 고용 

안전망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할 이유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취업지원

제도 도입, 상병수당 제도화 계획 등은 분명 진일보한 계획이지만 1997년 이후 극심해진 

자산 및 임금 불평등 개혁 방안으로는 방향과 속도 모든 면에서 미흡하다. 

2. 여성 일자리・돌봄 위기 대책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규정하여 여성과 남성을 성별로 위계화하는 여성노동 주변부화 정

책은 ‘여성노동 정상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여성노동 주변부화는 불평등, 돌봄 공백, 

저출생 등 한국 사회 핵심문제의 원인이자 결과이기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여성노동 정상화 정책은 돌봄 민주주의와 일터 민주주의의 동시적 추진으

로 가능하다. 돌봄 민주주의는 가정 내 가사・양육 노동의 민주적 배분과 돌봄 노동의 공공

성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며, 일터 민주주의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비롯한 차별 근절 대책을 

14)  이정아(2020.04),“여성노동시장과 코로나19의 젠더성“. 한국여성노동자회 워크숍 자료집.　　     　

15)  통계청(2020.10.29.),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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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돌봄민주주의와 일터민주주의의 동시적 추진으로 남녀 모두가 돌

봄과 생계 부양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나눔으로써 가능한 워라벨 체제는 ‘남성=생계, 여성=

돌봄 전담자’라는 성별 분업체제에서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16)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이 문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공약으로 추진되었

던 사회서비스원 정책조차 사회안전망 강화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코로나19 재난 시대

에 무엇보다 중요한 ‘돌봄’ 정책 부재를 드러낸다. 한 사람의 감염이 전체의 감염으로 연결되

는 초연결사회에서 ‘돌봄이 곧 방역’인데,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재가노인 요양보호사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91만 원이

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시로 일자리는 끊기고 마스크 지급은 1-2회에 불과하다. 그런데 코로

나19 재난 시대에 다른 일자리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돌봄 일자리는 증가하였다. 이는 무엇

을 의미하는가? 돌봄 일자리가 일자리의 미래라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 계획은 값진 

돌봄노동이 값싼 헐값 노동인 현실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도리어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12만 명을 대상으로 AI 활용 등으로 디지털 돌봄과 만성질환자 대상 웨어러블 

기기 보급으로 질환을 관리하여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돌봄 영역을 디지털 

산업 육성하기 좋은 투자 영역으로 볼 뿐이다. 2019년 돌봄노동자는 110만 1천 명으로 2008

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는 여성 취업자 10명 중 1명에 해당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

하지만 이들의 월 평균임금은 전체 취업자 평균임금의 57%에 불과하다.17) 이렇게 열악한 돌

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공공성 확충 계획 없이 디지털 돌봄 산업 육성으로, 어떻게 선도국

가로 도약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아니 누구를 위한 선도국가인지 묻고 싶다. 또 노동시장 이

중구조를 개혁할 방안이 없으며 노동시장 성차별에 대한 대책도 없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는 복지 정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

이다, 그러나 채용 성차별, 경력단절, 승진 차별, 성별임금격차 등 성차별에 분노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높은데 차별 시정은 요원하다. 2018년 #METOO 운동으로 성인지 근로감독을 강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이조차도 작동되지 않고 있다.18)

16)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을 주장한 낸시 프레이져는 생계 부양 노동과 돌봄노동 사이의 성별 대립적 설정을 해체함 

으로써 젠더 정의를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으며 보편적 돌봄 제공자 복지국가야말로 후-산업시대 복지국가가  

나아갈 길이라고 주장했다. 낸시 프레이져(2017), 「전진하는 페미니즘」 　     　

17)  ‌�김원정・임연규(2020.7.7.), “코로나19를 계기로 돌아본 돌봄노동의 현 주소”, KWDI Brief.　     　

18)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가운데 23곳이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이낸셜 뉴스(2020.10.17.), “2020 국감, 전국 23곳 

‘성희롱・성차별 전문위’ 시행 후 회의소집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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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무엇을 위기로 규명하는지’ 위기 성격과 본질에 관한 문제이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 속도가 산업・기업 등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에 디지털 투자가 중요하고, 그린 경제 

전환을 통해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 기회를 촉진하며, 사회안전망 강화는 디지털・그린 뉴

딜이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홍식 교수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

딜, 그린 뉴딜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지원하는 개발국가의 산업정책 프레임으로, 한국 경제

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구조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

하다고 제기했다. 코로나19 위기는 단기적 위기가 아니라 누적된 위기가 폭발한 것이기에 

개혁 과제도 중장기적 전환을 내오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성장전략이라는 구패러다임

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문제는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장방

식 자체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성장방식을 통한 성장이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지속시

키고 심화시켰음’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19) 이처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향을 ‘신

성장동력’, ‘국가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기에 코로나19로 드러난 위기의 본질에 대한 대책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여성 일자리와 돌봄의 이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젠더(적) 관점의 대

책은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3.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여성 대표성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마련과 추진과정에 누구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누구

의 목소리는 삭제되었는지 묻고 싶다. 무려 160조를 투자하는 종합계획에 여성의 목소리

는 반영되었는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

의’, 경제부총리와 민주당 K-뉴딜위 총괄본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20), 뉴딜 자문회의 등을 통해 추진한다는데, 이 조직들에 여성 대표성이 반영되었

는지 묻고 싶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의 경우 여성

은 한정애 국회의원 한 명이다. 전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

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고위 관료와 남성 정치인들이 주도하고, 

19)  ‌�윤홍식(2020.7.20.),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전반적 평가”,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 토론회 자료집.　     　

2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8월 20일 개최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참석자는 민주당 쪽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공동본부장), 윤관석  K-뉴딜위 총괄부본부장, 이광재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 김성환 그린뉴딜 분과

위원장, 한정애 사회적뉴딜 분과위원장, 박홍근 예산지원단장,  조승래 입법지원단장, 정태호  K-뉴딜기획단장 등

이 참여하였고 정부 쪽에서는  경제부총리 (공동본부장), 과기부·환경부·산업부·고용부 장관, 기재부  1 차관 (한

국판뉴딜 실무지원단장 ) 등이 참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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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코로나19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여성, 청년과의 소통은 부재하다면 그것은 국가 주도

의 위기관리 방식을 보여줄 뿐이다. 

Ⅳ. 결론 : 지역 여성노동정책 방향 

지금이라도 중앙 및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가부장적 대응에서 성인지 고용

・돌봄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IPU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영향력을 확보할 것과 성별분리통계에 입각한 성인지적 분석과 입법, 성인지적 미디어와 

의회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21) OECD는 2020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성별임금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임금격차 결정요인을 분석해 발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제 경

제위기 때마다 여성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조용한 학살”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여성 일

자리 및 돌봄 위기를 공론화하고 성인지 관점에서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부터 성인지 분석을 통해 여성 일자리 및 돌봄 위기

를 공론화해야 한다. 여성 일자리 위기를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지 말고 여성 일자리 위기에 얽

혀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통합적으로 보고 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위기 대응 회의

에 젠더 전문가를 참가시켜야 한다. 둘째, 위기 대응 방향을 구 노멀인 ‘여성노동 주변부화’에

서 ‘여성노동 정상화’로 방향을 전환하고 실행력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책인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구분하여 시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콜센터처럼 안전하

지 않은 일터를 점검하고 아프면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디지털 경제로 전

환하면서 발생하는 노동시장과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여성 직업훈련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

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과 비어있는 돌봄 체계를 확충하는 것도 당장 

해야 할 일이다. 셋째, 피해가 집중되고 사회적 연계가 취약한 20대가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도록 20대 청년 여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 여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겠

다는 사회적 시그널이 절실하며 이들을 위한 단기 일자리 대책도 필요하다. 넷째, 여성 일자리 

및 돌봄 위기 센터를 운영하여 고충 상담 및 자원 연계에 힘써야 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

화될수록 취약 계층은 더 위험해지므로 이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상

담 창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 의지’이다. 여성의 목소리를 억

압함으로써 위기를 관리해온 방식은 이미 유효기간이 다한 방식이며 위기를 증폭시킬 뿐이라

는 확신으로 담대한 실천으로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낼 때이다.

21)  ‌�전윤정(2020.7), “국제의회연맹(IPU) 성인지적 코로나19 대응 제안의 배경과 주요내용”,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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